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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 요 성 과 목적

WTO체제의 출범으로 수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더불어 세계 각 국은 안전하고 고

품질의 수산물을 자국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 위생관리기법의 도입을 추

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위생관리기법의 개발을 서

두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보다 엄격한 식품위생관리기준 

및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이를 수입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

법을 근간으로 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기준을 개선 또는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의 안전기준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자급률 하락과 세계 수산물시장의 자유화, 개방화의 확대 

․ 강화 추세에 따라 수산물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수입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게 건강과 안

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감시제도(Hazard 

Analysis & Critical Point : 이하 “HACCP”로 약칭함)1) 등 새로운 위생관리 제

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식품의 안정성확보 및 위생관리정책은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인 공급, 생태계의 보전, 수산업의 진흥 등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

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산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자연

과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회과학적 또는 정책적으로 식품의 

1) 이에 대하여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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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의 논의동향에 발맞추면서 국내의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

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행 위생관리제도의 개선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발굴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절실

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 간에 식품의 교역에는 위생검역조치(Agreement on 

Sanita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SPS의 내용이 포괄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수입과 관련된 정부의 위생검

역권한에 대한 국제적 분쟁 및 그로 인한 국내적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하고 있다. 수입국의 위생검역조치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수출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국제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거나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정부와 국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물의 안전성 관련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현행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주요국의 위생관리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수산물 위생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범 위 와  방 법

WTO의 출범으로 무역의 글로벌화 및 개방화 경향은 수산물의 교역에 있어서

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의 생

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식품안전성관리가 된 식품만을 개방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HACCP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 근 까 지  최 종 제품에 대 한 위 해  여 부 를 검 사 하 는  최 종  제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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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HACCP 개념에 입각한 식품의 위생관리는 다소 

생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수입당사국에서 수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보장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 하 여  식품의 

안 전 성 을  보 다  완 벽 하 게  보 장 할  수 있 는  새 로운  위 생관리 제도인 HACCP 제도

의 시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알맞는 효율적인 위생관리제도의 확립이 당

면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산식품은 원어상태인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포함한 포괄적

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또한 국내산 수산식품은 물론이며, 수입산 수산식품도 포

함한다. 그런데 수산식품 전체를 망라한 식품위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더욱이 

국내생산 - 유통 - 소비, 국제무역 - 통관 - 국내유통 - 소비 등의 과정까지 포

괄하는 법 ․ 제도와 운영의 실태조사연구는 많은 시간과 예산, 연구인력 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제도와 

관련된 WTO/SPS 협정과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종합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수산식품 위생관리정책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기구자료 및 주요국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SPS협정과 

주요 국가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문헌조사를 이용할 것이며, 

수산물 수출입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산물 검사관련 통계자료를 참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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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리나라 수산물 위 생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 1  절  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45%를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1994년 11월에 발효된 UN해양법의 200해리 경제수역체제는 원양어획량의 감소

에 따른 수입증대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까지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위

생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2) 수산물에 대한 위

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발생원인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수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수입 등 다양한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단계는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3)으로 인해 단

순한 유통경로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4). 따라

서 다양한 유통단계별로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때 수산물의 안전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식품5)의 범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식품에 관한 기

2) 2000년도 여름철에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납 꽃게’ 파동, 2001년도 3월의 어패류의 다이옥신 

함유량 발표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식품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등이 있었다.

3) 수산물의 생산조건은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크므로 불확실성(비 계획성), 계절성, 강한 부패 변질성 

등으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이동에 제약이 매우 크며, 그에 따른 상품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수산물의 일반적인 흐름은 바다어장에서 어획한 경우에는 어선- 공동어시장(경매)- 유통업체- 시장- 소비

자의 과정으로, 양식수산물인 경우에는 양식장- 유통업체- 공동어시장 또는 소비자의 과정으로 유통된다

고 볼 수 있다.  

5) 식품개념을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음식물의 개념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식품

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 입법례가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품의 범위에서 식품을 배제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식품기본명령(EG-Verordnung 178/2002) 제2조는 “식품이란 가공되었거나 

혹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에 의해 섭취되거나 또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이 기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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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들 수 있는데, 동법 제2조 5호에서는 “식품안전법

령등”이라 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

산물위생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

률 등을 예시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관련 식품의 위생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수산물의 위생관리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법령은 식품위

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인데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과 국내소비에 

따른 위생관리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수입수산물에 대

한 위생관리제도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2원적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취지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취지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이다. 즉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의 방편으로서 수출증대는 품질의 경쟁에서 우위이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보건은 

국내외 생산품을 불문하고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제도를 두고 있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검토한다.

제 2  절  식품위 생관련법령

1 .  식품안 전 기 본 법

는 모든 물질 내지 생산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식품의 영역과 의약품의 영역에 중간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

기능식품이다. 이는 최근의 식품소비의 경향이 과거의 맛보다는 건강으로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가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이 사용되어야 하며,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섭취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확산은 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적용

되는 관리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승필,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

도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제7권 제1호, 한국식품연구원, 2014. 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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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

다.6) 

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규정은 제22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후술하는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감시제도(HACCP)를 의미하는 것이다. 

2 .  식품위 생법

1)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감시제도

수산물 위생관리행정에서 영업자 및 소비자와 가장 접점을 이루고 있는 법률

은 식품위생법이다. 동 법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허가, 검사, 규격기준, 폐

기 등 식품행정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하여는 각론적으로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 

술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감시제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

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 평

6) 동 법률은 기본법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기본법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이념, 지도원리, 개별 규제영역을 관통하는 규제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히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관리 계획, 조

직법적 구성, 조치수단 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일부 규정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체적 조치 수단도 중복적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식

품안전기본법 제20조의 위해성평가, 식품위생법 제15조의 위해평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의 위험평

가를 들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상의 평가주체는 식약처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식품위생법은 식

약처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별도의 위험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이다. 또한 평가절차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는 국무총리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

법은 제57조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소속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불명확성이 

지적 되고 있다. 문상덕,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제37호, 2013. 11, 

249~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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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 )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수입 수산물의 검사제도

‘납 꽃게 파동’7), ‘말라카이트그린 파동’8)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

성은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 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위해 수산식품에 대한 위해 평가와 관리,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해분석 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내통관시의 위생조치(검사검

역)와 통관 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상의 위생조치,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 양자 간 협정에 의하여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 ․ 검역을 마친 후 수출국

의 공식기관으로부터 발부된 인정서를 첨부하여 수입국으로 통관되는 경우로 구

분할 수 있다.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통관 전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수입식품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유통 ․ 판매 시에는 한글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식품위생

법 제10조). 

수입수산물의 검사방법은 서류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9)

7) 2000년 8월 납 꽃게, 납 복어 등 중국 수출수산물 불량으로서 유독 수산물 파동 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추진돼온 ‘한 · 중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중국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금속 탐지기 등으로 철저하게 검사하게 되었고 또한 수산물 수출 공장 등록 제도를 도입해 한국이 요구하

는 수준을 가진 등록 공장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고, 무허가 또는  미등록 공장은 수출하지 못하

게 하고 있다. 이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클레임을 걸 수 있고, 

문제 해결 시 까지 수입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01. 4. 4.

8) 살균제 · 염색제로 등으로 쓰이는 산업용 염료이며 주로 섬유, 목재, 종이 등을 염색하는 염색제나 어류의 

알에 감염된 박테리아나 균류를 죽이는 살균제 등에 사용되는 염기성 염료다. 말라카이트그린은 국제암연

구센터(IARC)가 3개 등급으로 매기는 발암물질 리스트에는 속하지 않지만, 1991년 FDA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수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후 EU, 노르웨이, 중국은 2002년, 일본은 2003년부터 

이 물질을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모기향의 염료 등에 사용해 

왔으나 2005년 중국산 수입어류 장어 등에서 검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사건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다. YTN &Digital YTN. 2005. 10. 10.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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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검사

서류검사 대상에 대하여 제출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여부

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

다. 서류검사의 대상은 외화획득용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 ․ 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 중 수출국, 수출업자, 수출상품명 

및 가공방법이 같은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관능검사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 · 상태 · 맛 · 냄새 · 색깔 · 표시 · 포장상태 및 정밀

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

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

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나,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밀검사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정밀검사의 대상은 최초로 수입하는 식

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 식품 등이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

정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의 제조업체(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의 경

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 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이다.

(4) 무작위 표본검사

수입수산물(식품)등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

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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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 중 식

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이다.

②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이다.

3 .  농 수산물품질 관리법1 0 )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

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

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 · 가공

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

여 수출수산물의 위생관리기준을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제70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

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

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 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 저장단계(생산자만 저장하는 경우에 한 함)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

10)  본 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각각 다른 법률운영(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하던 

것을 통합하여 2015년 1월1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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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

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

한다”고 하여 수출수산물 및 국내소비용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서와 같이 HACCP에  두고 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 · 점검

제76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 · 가공시설 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 · 점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 · 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이를 위하여 제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 ·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78조에서는 조사 · 점검의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생산 · 가공 · 출하 · 운반의 시

정 · 제한 · 중지 명령, 생산 · 가공시설 등의 개선 · 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3) 수출수산물 검사제도

(1) 검사대상

수출수산물11) 검사는 제88조 제1항 2호에서 외국과의 협약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는 외국의 특별한 위생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수산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물 또는 수출수산물로써 검사를 받

고자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검사기준

11) 수산물 :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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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은 시행규칙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 · 건제품 · 냉동품 · 염장품 등의 제품별 · 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

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검사의 종류 및 방법

법 제88조의 수산물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의 종류와 방법은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①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ⅰ.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ⅰ. 검사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ⅱ.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ⅲ.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여부 등

   ⅳ. 생산ㆍ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등록시설만 해당한다)

   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식품산업

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4

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ⅵ.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란 오관(五官)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

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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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ㆍ포장재ㆍ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

인이 필요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ⅱ.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비식용수산ㆍ수

산가공품은 제외한다)

   ⅲ.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ⅵ.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

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으로 한다.

   ⅰ. 무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신청 로트(Lot)의 크기 관능검사 채점 지점(마리)

 1톤 미만 2

     1톤 이상

     3톤 이상

     5톤 이상

 3톤 미만

 5톤 미만

10톤 미만

3

4

5

    10톤 이상 20톤 미만 6

    20톤 이상 7

   ⅱ. 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 제품을 포함한다)

신청 개수 추출 개수 채점 개수

     4개 이하 1 1

    5개 이상    50개 이하 3 1

   51개 이상   100개 이하 5 2

  101개 이상   200개 이하 7 2

  201개 이상   300개 이하 9 3

  301개 이상   400개 이하 11 3

  401개 이상   500개 이하 13 4

  501개 이상   700개 이하 15 5

  701개 이상 1,000개 이하 17 5

1,001개 이상 20 6

③ 정밀검사



- 13 -

 가.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

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ⅰ.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

산가공품

   ⅱ.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ⅲ.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

법이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

한 검사방법으로 한다.

(4) 검사절차 및 방법, 검사기관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 ·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법 제76

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9조).

(5) 수산물 검사결과 표시 및 검사 생략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대하여 그 검사를 신청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검사결과를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등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93조). 지정

해역 또는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

물(법 제74조 제1항), 원양 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 및 식품산

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로서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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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88조 제4항).

(6) 폐기 또는 판매금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있을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

을 알려주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

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법 95조).

(7) 검사합격취소 및 재검사

검사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96조). 검사합격품이라고 하더라도 수

산물 검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와 검사 합격품의 검사결

과 표시를 변조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97조).

(8) 벌칙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의 표시나 검사증명서 등

을 위조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법 119조).  

(9) 기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법 제75조), 수수료(법 제113조), 청문(법 제

114조), 권한의 위임(법 제11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내소비용 수산물 검사제도 

국내소비용 수산물 검사제도는 정부비축용 수산물과 국내소비용 수산물로 구

분하여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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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비축용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은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수산물에 등에 대한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와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

행지침」에 따라 산지 수협에서 수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필

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유통처리하고 있다.

(2) 국내소비용 수산물

국내소비용 수산물 검사는 수산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하

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에 따라(법 시행규칙 

제110조)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수산물검사의 방법 및 내용은 관능검

사와 정밀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이력추적관리제도

(1) 의의

  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 · 가공단계부터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

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력추적제는 1935년 제정된 프랑스의 통제원산지호칭법12)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추적

제도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96년 영국 정부는 광우병으로 의심되던 소가 도축되어 시장으로 유

통된 사건을 계기로 위해요인에 오염된 쇠고기를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력추적제

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광우병 발생

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EU 위원회에서 제정한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모

12) 와인산지의 개성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므로 세계 애호가의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과잉이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포도 수확량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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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이력추적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적 원칙으로 규

정”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일

본, 노르웨이, 프랑스, 태국, 중국 등 각국의 정부는 문제 식품의 회수뿐만 아니

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Codex의 개념 정립에 의해서 관련 

규격문서에 이력추적의 개념이 강화되고 각국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이력

추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고도화 · 다양화하는 가운데, 시장개방 · 자유화로 식품의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

이 확대되고, 위해사건의 대형화 · 광역화 등이 현실화 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화되었다.13)

(2) 근거법령 및 이력추적의 이해

  2013년 3월 23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산물관리의 안전성을 제

고하고 수산물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

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게 되었다(동법 24조).

이력의 추적은 순방향 추적과 역방향 추적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순방향 추적은 식품의 원재료인 농 · 축 · 수산물 등에서 농약이나 항생

제 등의 위험요인을 찾아낸 경우에 활용된다. 순방향추적과정에서 중요한 일

은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특정 원재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를 알아내 신속하게 이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을 회수하는 일이다. 

 ② 역방향 추적은 유통과정 중에 있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한

다. 유통 중인 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

품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들의 원료 

생산지, 생산자, 생산일지 등을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 생산자  또는 생산

13) 최근 미국산 소고기에서의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구제역, 조류독감 확산  및 수입수산물 안전성 문제 등  

크고 작은 식품의 안전사고를 겪은 바 있는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만,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영양성분이나 원산지, 공급자 정보 등이 표시되

어 있으나 그 정보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문배 · 이승우 · 윤상호, “미국의 수산물이력제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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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찾아내고 그 생산자나 생산지에서 제공된 원재료가 사용된 제품을 회수

하게 된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시범사업(2005-2007년)과 본 사업(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부터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속되고 있

다.

(3) 국제사회의 수산물이력제 논의 동향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10년 4월 아르

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26차 수산물 무역소위원회를 개최, “수산물의 

이력시스템 통합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 for 

integrated traceability)" 이라는 주제를 논의하였다.

 ① 수산물 교역 시 각 국가들은 자국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이력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다.

 ② 이에 따라 FAO는 교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력제도의 요건을 통합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수산물 무역소위원회에서 이력제 통합문제를 논의하

였고, 제26차 수산위원회는 FAO 수산사무국에서 이력제에 대한 모범사례 가

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원론에 합의하였다.

일본, 미국14), EU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3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이력제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산업의 경우 국가안보, 국민건강, 안전문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각국은 이력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보 문제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산물 교역에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14) 미국에서는 2001년 9월에 발생한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바이오테러리즘법(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을 제정하였다. 이 사

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국가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식품안전을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행정을 강화하였다. 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은 식품과 사료에 대한 이력을 기록 · 관리하여 역추적 하도록 하는 규정

을 마련하였다.  주문배 · 이승우 · 윤상호, 전게연구보고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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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이력제가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력제도의 통합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이 의미 있으며, 향후 논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관련 이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에 발 빠르

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식품사업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소비자는 식품의 유해성분 및 영양성분 등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

인함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품질관

리, 위해정보 파악, 안전한 식품망 및 이력추적제도 미도입 기업과의 상품차별

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식품생산 유통체제를 개선하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 · 불량식품 및 위

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의 근원을 보다 쉽게 찾아내어 공표 및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1) 원산지 개념

  원산지(the 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의미한다.15) 원산지는 생산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바, 여기에서의 생산은 채취, 재

배, 가공, 제조,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포괄하고 있으

15) 현행 우리 규정에는 원산지 국가의 개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원산지표시제도 도입당시에는 정치적 실체

를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7년 5월21일 개정 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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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

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생산단계가 끝난 이후의 단순한 결합이나 세트화, 등과

도 구분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은 원재료의 공급국 또는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이때 자본투자국, 디자인국, 기술제공국, 상표 소유국, 생

산에 사용된 동력, 설비, 공구 등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 주권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하게 된다.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검토는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한 무역

원활화의 사회 안전과의 조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은 1989년 GATT 

BOP16)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전면개방화에 대응하여 1991년 7월

부터 농림축수산물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로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안

전이나 사회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한 수입규제는 WTO의 국제규범으

로 정하고 있다.17)

(3) 무역 원활화

 WT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기본이념과 일반원칙은 공정거래이론 분야에서 독

과점적 시장구조나 시장을 선정한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16)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국제수지보호조항은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량제한을 허용하

고 있는 GATT의 조항을 의미하며 제18조 13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10월에 제18조 13

항을 벗어났다. 

17)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의 규정에서 당연한 주권행사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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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혜원산지규정을 통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한다. 대표적으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장개방이 통상정책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의 원산지규정제정으로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은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산량 규제나 거래지역에 대한 규제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4) 위험관리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면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공무원의 인식부

족, 운영위원의 부족, 유통경로 당사자의 참여부족, 소비자 인식부족 등의 될 수 

있다. 위협의 요소로는 법규기준과 법규내용의 미흡, 집행운영과 이행확인의 미

흡, 위반조사와 처벌의 미흡 및 표시요건의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5)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대상 및 표시방법 

현재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8)에 규정하

고 있다. 동법은 농산물 ·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

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농수산물 또

는 그 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거래를 포함한다)할 목적

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8) 동법에서의 수산물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나목의 “어업활동으로 생산

되는 산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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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1 >  수산물 원 산지  시 행  대 상  품목 ( 총2 4 7 개) 1 9 )  

구    분 품 목 수 지정품목의 내용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수물

수입수산물

가공수산물

191

19

37

 -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신선․냉장, 냉동상태로 판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통조림, 병조림, 어육연제품 조미어포류  등을 가공 판매.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3-183호), 61-63면.

원산지표시방법으로는 국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을 생산한 시 ․ 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한다. 다만 시 ․ 군명 또는 해역명 표시가 어려운 경우 “⌜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경우에

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문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국명”, “제조국-국

명”, 또는 “OO산”으로 표시를 직접 인쇄하여야 한다.

WTO협정상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 

제조국, 즉 원산지(the country of origin)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및 

판례, 그리고 행정적 절차 등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수출입상

품에 대한 적용 시 국내산 여부 판정 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체약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SPS협정의 확대 ․ 강화에 대비하여 특

히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 없이 수입수산물에만 엄격

하게 적용하는 것은 SPS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7) 기타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 공급으

19)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행양수산부고시⌜2013-183호⌟, 6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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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 ․ 출하과정에 있는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 ․ 항생물질 ․ 패류독소 ․ 식중독균 등을 이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수산물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61조).

수산물 안전성 조사절차는 조사대상의 수산물을 선정하고 시료채취 및 분석의 

결과를 통보하여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거친다. 조사는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매월 1회 이상 양식장, 

공판장, 도매시장, 집하장에서 시료채취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동법 제62조).

그리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기준치 초과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자 

및 시 ․ 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허용기준 초과 품목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63조).

(2) 품질인증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국가가 그 제품의 가치를 인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데 있다(동법 

제14조).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동시 보호,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

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대상 품목과 인증방법에 따라 ①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②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③ 수산물 품질인증으로 분류된다.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가공하여 생산한 수산 특산

물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은 예로부터 전

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 식품의 계승, 지원,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20) 수

산물 품질인증지정기준은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전통식품의 보전 ·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0)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의 지정절차는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

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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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산물 HACCP제도 도입 과 운 영

 1) HACCP의 의의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칭으로서 식품의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감시(CCP)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식

품의 원재료의 생산에서 제조 ․ 가공 ․ 보존 ․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

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위해(병원미생물 

및 부패변패 미생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safety), 건전성(wholesomeness) 및 품질(quality)을 확보하기 위

한 계획적 감시방법인 것이다.21)

HACCP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

으며, 유럽연합도 역시 회원국가에게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22)

HACCP는 식품의 생산(제조와 가공), 분배 그리고 소비와 결부된 위해의 우려

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계획방법으로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자의 건

강에 위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시스

템이다.23)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 즉 위해를 가능한 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식품위생법상 위해(Hazard)의 개념은 제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조 제1

호 및 7호에서는 식품이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었거나,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어 있거나, 불결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이

물질이 섞여 있거나, 동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성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격한 것 

등을 예시하여 이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조나 판매

를 금하고 있다. 즉,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

리적 인자를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HACCP의 의미에서는 일련의 식품

생산 과정에서 수용될 수 없는 모든 관점은 위해로 다루어진다. 건강을 위해하여 

21) 한국HACCP연구회, “세계각국의 HACCP제도”, 규정 제1집, 1997, 3면.

22)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199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결과분석”, 해양수산부, 2002, 32면.

23) 송인상 · 문주석, ⌜세계화에 부응하는 식품위생법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위생연구원, 2002,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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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원료, 중간생산물 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생물

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영향이다. 

 2) HACCP의 발전

안전하고 건전하며 양질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HACCP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되어 발전되어 오

고 있는 제도이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식품회사 Pillsburg는 미항공우주국

(NASA)으로부터 우주비행사에게 공급할 100%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식품의 개

발을 요청 받았다. Pillsburg는 생산에 앞서 특수한 상황에 공급되어야 할 특정 

식품의 품질보증은 기존의 품질관리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었다. 즉, 기

존의 품질관리기술은 주로 파괴적인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우주

비행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Pillsburg는 비파

괴 품질보증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즉,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예, 원료, 가

공, 유통, 청결, 종사자 등) 및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유지로 최종제품의 위해관리

를 최소화하였다. Pillsburg가 개발한 생산 공정은 무중력상태에서 특정식품의 미

지의 인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였다. 즉, 우주비행에 있어서 식품이 우주비행사

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

해를 제거한 것이다. 이 공정의 핵심내용은 예견 가능한 위해에 대한 예방조치이

었다고 한다.24) 이것이 오늘날에 HACCP의 모태로 소개되고 있다. HACCP는 

1971년에야 미국의 학계에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에 식품위생분

야를 관할하는 FAO/WHO 위원회에 의하여 HACCP가 정의되고, 국제적으로 인

증되었다(ALINORM 93/13A Appendiw Ⅱ).

3) HACCP의 장점

HACCP는 식품의 원재료의 생산자로부터 최종 제품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식품위생제도보다 식

24) 천석조, 「식품 등 HACCP제도의 적용」,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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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져오며, 

위생상의 위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서의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에 있

어서 감시 ․ 지도가 쉬워지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국

제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

HACCP는 특정된 식품을 먹었을 때 어떤 건강장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분

석하며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에서 제조 ․ 

유통 ․ 판매를 거쳐 소비자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어떻게 관리

하면 좋은지를 정하여, 그 공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그 결

과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

하며 모니터링과 개선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이들 모든 조치는 문서화한 매

뉴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25)

HACCP는 위해분석과 CCP의 결정,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으로 나눌 수 있다. 

HACCP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 내용을 회사 내에서 얼마

만큼 철저히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HACCP를 시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① 식품의 안전성향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이는 소비자와 유통판

매업자에 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③ 식품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행정청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식품위생감

시만으로는 시설에 대해 감시할 당시에 작업과 위생관리상태만 감시할 수 있을 

뿐이나, HACCP의 도입으로 HACCP에 근거한 모니터링과 개선조치의 기록만을 

확인함으로써 감시원이 감시를 하지 않을 때에도 어떠한 위생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HACCP는 ISO 9000시리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ISO 9000은 광범위한 품

질관리제도 이긴 하지만 위생적인 공정과정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

적인 품질관리체제로서 위생을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ISO 9000과 HACCP제도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제도로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26) 양자가 상호 보완하는 

25) 송인상 ․ 문주석, 전게서, 37면.

26) 한국 HACCP 연구회, 전게서,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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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ISO 9000시리즈의 매뉴얼로 HACCP를 구체화할 수 있다.27)

4) HACCP의 실행

HACCP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원료, 식품의 제조방법, 식품제조의 진행 그리고 

운송조건, 저장조건 그리고 판매조건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조직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한  Know―how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HACCP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HACCP는 기존의 작업방법과 특별히 상이한 경우에 HACCP에 대한 충분한 교

육이 되어있지 않으면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HACCP에 익숙하지 않은 종

사자들이 HACCP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매뉴얼화 되어 있는 성분배

합 및 각종 기준서를 세심하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제조에 관계하는 종사자는 식품의 위생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습관을 

바꾸거나 개인에게 감염된 미생물 오염에 특히 주의를 요하게 한다. 식품제조에 

종사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식품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종사자 위생의 중요

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HACCP의 팀은 작업진행 책임자, 

기술자, 품질경영 관리자 그리고 미생물 검시자를 공동으로 구성된다. 

HACCP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28)

첫째, HACCP의 범위와 목표설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원재료의 생산, 식품의 

제조 ․ 가공 및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잠재적인 위해와 

27) ISO 9000(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① 제품과 서비스의 국

제적 교환을 쉽게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세운 국제표

준화 기구이다.

   ②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이다.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이다.

   ③ ISO 9000 인증의 의미 및 필요성에 있어서 신뢰적인 제품, 서비스, 체제, 운영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

의 인증평가 확보 및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성 확보 · 조직의 역량 강화로 경쟁력 확보 · 국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비, 국제적 인증효과 발생 등이다.

   ④ ISO 9000 인증의 목표로 제품의 질 향상, 제품 경쟁력 향상, 공공 이미지 향상, 품질 비용의 절감, 효

율적 경영자원 활용 등이다.

   ⑤ ISO 9000의 3대요소로는 투명성, 원칙준수 및 국제표준화가 있다.

   ⑥ ISO 9000 시리즈 향후 전망은 ISO 9000 인증제도는 국제규격품질보증으로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품질 보증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역, 기술 장벽 극복의 효과적 수단이다.

28) 한국 HACCP연구회, 전게서,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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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개연성을 분석 ․ 해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위해를 제거하거나 발생의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장소 ․ 공정 ․ 작업 단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중요관리점을 확정하여야 한

다.

셋째, 중요관리점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조절조건을 확정하고 한계치를 결정한다.

넷째,  중요관리점의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적인 측정 및 관찰제

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모든 개별적 중요관리점의 점검을 위하여 절차를 확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니터링에 의한 특정의 중점관리점이 관리기준에 벗어날 경우에 취하

여야 할 개선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필요한 경우에 조절 조건들이 준수되

지 않을 경우에 교정을 위한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HACCP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HACCP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확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에서 언급된 모든 단계 및 그 적용에 관계되는 모든 방법 또는 기록

에 관한 문서 보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확정된 절차의 조절 문서화의 작

업지시와 조직화를 실행한다.

 

5) 국제규격과의 관계

(1) 국제규격과 국내규범의 조화

시장의 세계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식품분야에서 수입자인 동시에 수출자로

서 세계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 수입자로서 우리나라는 수입되는 식품

이 우리나라의 식품법규에 합치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

라는 수출자로서 제3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이 그 나

라의 식품법규에 합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법

규는 국제적인 기준, 특히 WTO협정에서 나오는 국제법규에 합치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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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의 보건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분야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

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로 약칭함)29)이 있다.

이 협정은 보호주의무역에 기여하는 부당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GATT의 규율과 연결된다. SPS협정은 특히 각각의 위험에 대한 

평가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식품첨가물, 잔류수의약품 

및 농약,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과 위생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협정에 참여한 우리나라는 국내의 식품관련법규를 국제식품규격

위원회가 설정한 규격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킬 수 없다면 식품안전성의 보장을 

위한 조치와 동 ․ 식물의 위생보호조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의 

분석과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국제식품규격의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유통분야에서 법 집행

자에게 확정을 주는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통일적인 형식으로 되어있는 식품규격

을 정하는 것이다. SPS협정으로 국제식품규격의 표준은 원칙적으로 WTO협약의 

가입국가에게 법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식품규격의 표준은 국내법에 많은 영향을 주어 관련법규의 제

정 또는 개정을 가져왔다.

(2) 국제식품규격의 HACCP 시스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는 식품산업의 경영자체에 의한 

통제조치의 강화이다. 이는 예방적인 생산과정의 관리에 의한 식품안전성의 확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식품안정성 확보실태는 행정청의 식품

이 식품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특히 기본적인 식품의 위생조치에 대한 감

독, 감독을 위하여 유통되는 식품의 무작위 표본검사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가 어느 정

도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식품자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과정과 

29) SPS협정은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 ․ 
식물의 국제간 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간 규범을 정하고 있는 협정이

다. 즉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 ․ 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수입되는 식품 및 

동 ․ 식물에 적용함으로 발생하는 국제간의 무역장벽에 대항하기 위한 협정이다.



- 29 -

작업과정에 대하여서도 전문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통제에 대한 통제(Kontroll der Kontroll)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제

도는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0) 

우리나라의 현행의 식품검사에 대한 규정도 식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성이

라는 예방적 시스템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충으로 식품산업

체는 식품의 생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회사내부의 시스

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식품의 생산자와 유통자는 그에 의하여 생산

되고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유연성 있는 규정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법규가 요구하는 내용이 식

품제조자와 유통자에 의하여 준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이러한 시스템은 위해분석과 생산과정의 안전성확

보라는 예방적 시스템으로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에 참여하

는 경제주체와 식품감독청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법규에 경직된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아

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법 목적의 달성이라는 많은 

부분 즉 수단과 방법이 전문가에게 유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회사 스스로에 의한 통제조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식

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국제식품규격상의 HACCP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면, 상

호간에 시스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하

면 식품산업은 식품의 생산과 제조에 관련된 자기통제조치를 실행하도록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회사의 자기통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와 결합된 중요관

리점(Critical Controll Point: CCP)의 실행을 위한 현행「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에 관한 규정은 국제식품규격상의 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한 의무와 동일

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단지 기본적인 식품제

조과정의 위생 상태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동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원료인 동물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

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행정청에 의한 식품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지침(89/997/EWG) 및

식품위생지침(93/43/EG)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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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산물 위 생관리의  문 제점 과 과제

1 .  서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향상은 인류에게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를 가져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음식을 즐

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 고민의 주제가 바뀌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식품산업의 발전과 요리문화의 생성은 음식의 역할이 단지 배고픔을 없애는 기

능에서 벗어나, 맛과 영양, 섭취 형태 등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가

치관 실현의 기능과 문화적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식량자원에 있어서 교역의존 비중의 증가는 각국에 있어서 

여전히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각국에게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겨놓았고, 환경오

염과 다양한 요인의 발견, 식인성 질병의 위험증가는31)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각

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시키게 되었다.

수산물에 있어서도 연안어장의 환경오염과 어자원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의 하

락, 수산물 수요의 증가와 수산물 교역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

은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국 국민에게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HACCP로도 만족을 못한 많은 나라들이 유통단계별로 철저한 위

생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민간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식품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System)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는 수산물 교역의 확대를 저해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국제적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앞으로도 국제무역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

다.

31) 식인성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살모넬라균, 세균 독소, 캠필로 박터균, 바이러스 등이 차지했으며 식품 중

에서는 달걀, 혼합식품(mixed foods), 어류 및 수산물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

료, 2013 . 4. 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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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산 식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유통되고 

있어 식품위생 문제가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부각되었고, 완제품 품질관리 중

심에서 생산 및 가공공정 위주의 안전성 점검과 확인을 위한 위생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WTO 발족 이전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식품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이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수

산물의 식량안전 문제는 커지고 있고, 개방화와 교역에 따라 식량안전도 매우 중

요한 관심사로 변해가고 있다.

식품위생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1995년도 WTO 환경위생전문위

원회에서는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인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Safety)과 완전성(Wholesomeness) 및 건전성

(Soundness)의 유지와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로 식품위생을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국제기구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한 논의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앞으로도 국제

무역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SPS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자 할 것이며, 이 협정과 관련

한 다양한 분쟁의 해결에 따라 이 협정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따라서 WTO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세계시장의 자유화 ․ 개방화에 조화로운 

수산물 안전성 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 제도적 실태 및 운

영실태 파악과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

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 촉진은 국제무역규범의 변화

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국내법 질서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

이, 뉴질랜드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진국들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국 국민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위생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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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성 및 위생조치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기준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각종 식품위생관련 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정보 ․ 통신의 발

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식품위생관련 쟁점 사항들을 신속히 접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인하여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식품의 특성상 일반식품에 있어서 

보다 더 복잡하고 세심한 관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에서는 수산업의 특성상 위생관리 측면 뿐 아니라 국내 수산업 자

체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는 일반 식품위생관리가 가지는 국민 건강과 위생관리 측면뿐만 아니

라 수출증대와 위해물질의 국내반입을 제한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안전한 식

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품 위생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나, 식

품안전에 관한 연구의 미흡과 불완전한 관리체계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위

생관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식품 위생관

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  SPS 협정 이 행 을  위 한 구체 적  실 행 계 획  수립  및  대 응  미 흡

WTO 체제는 과거 GATT체제에서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간접적

인 무역왜곡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위생조치를 일정한 국제적 규범으로 편입하

여 무역 왜곡을 방지하고자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SPS협

정은 WTO 회원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다.32) 이와 같이 SPS협정은 1차적

32) Kevin C. Kennedy, "Resolving Intenational Sanitary and Phytosanitary Disputes in WTO: Lessons 

and Future Directions." 55 Food and Drug Law Journal(2000), p.83.



- 33 -

으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환경조약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33) 

즉 SPS협정은 직 · 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이

다. 그러나 SPS협정은 그 자체가 실질적 조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 및 

검역 조치 회원국에 의해 주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과학적 기초 위에서 보호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 절차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SPS협정은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여건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노력이 미

흡하다고 할 수 있다. SPS협정이 요청하고 있는 수산식품 위생관리 체제와의 조

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과 함께 새로운 국제기준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부처, 업계, 전문가 집단 간

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및 주요 교역상

대국의 위생관리제도 및 정책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SPS협정의 핵심사안인 

식품위험평가(Risk-Assess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SPS협정에서는 위해물질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해놓고 식품소비량이나 국민의 

신체적 조건과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같은 종류의 위험물질이라도 물질 특성에 따라 최대 잔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우리 국민의 신체적 조건에 따른 위해물질별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34)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에는 공전상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

은 품목이 많아 Codex의 기준이나 유사 식품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특

히 농약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설정 시 국내연구 · 축적자료 

33) Regine Neugebauer, "Fine - Tuning WTO Jurisprudence and the SPS Agreement : Lessons from 

the Beef Hormone Case." 31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2000), p.1258.

34) 위생 ‧ 검역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하여 SPS협정은 FAO와 WHO, 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가축

전염병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취하는 위생 ‧ 검역 조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위생 ‧ 검역 조치가 변경되었거나 새로 제안되었을 경우 이러한 조치가 국제

적 기준과 상이할 경우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부속서 2 위생 및 검역규제 규정의 투명성, 

통보절차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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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상당수 일본의 농약잔류허용량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합한 

안전성기준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별도

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유사 식품의 최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적합율이 

증가하고 품목들간에 허용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심화 및 산업화로 인한 중금속 오염의 증가와 함께 단체 

급식 등 대량 조리 · 운반증가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

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은, 납, 카드뮴 등은 인체에 축적되며 식품을 통한 노출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위해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호주나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허용치는 크게 높

은 편이며, 또한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위해물질 기준 적용 시 영유아를 

위한 위해물질 적용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일반 식품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영 · 

유아의 식품에 적용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기준을 따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기준 마련과 함께 영 · 유아의 중금속 및 

위해물질의 차단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생기준을 설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험관리(Risk-Management)체제 구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의 위생관리 

기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향후 위해물질의 국내 유

입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Codex 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 기준 또한 당사국의 식생활 

및 환경적 여건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성 원칙에 입각한 수산물 

교역의 자유화는 수산물 수입물량의 증가로 이어져, 위험평가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로는 그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식품의 수입억제 및 수산물 수출

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SPS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

력의 핵심은 과학적인 위험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수

산부분의 위험평가의 결과물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35).

35) 위험성평가체제는 과학적인 평가법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

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평가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을 활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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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산물의  종 합 적 인  위 생관리장 치 의  부 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식품이 동물성 단백질의 4할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식품

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 언급한 SPS협정 이행의 최대의 과제인 위험평가체제의 미 확립은 결국 식품

위생관리, 특히 수산식품의 종합적인 위생관리체제의 확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은 공산품이나 농산물과는 달리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식품이다. 생산단계36)에서부

터 수산물은 환경적 요소의 영향, 즉 해양오염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생산

과 유통과정에서 약간의 취급 부주의가 발생하더라도 식품으로서 가치도 현저하

게 손상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생산 전단계적인 해역 위생관리에서부터 식

탁에 이르기까지 전체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요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법령이나 관할기구가 산재해 있는 현실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역관리에 있어서는 환경부과 그 관할이 이원화 

되어 있고 제한된 품목 및 제한된 지정해역 관리제도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역관리에 있어서 환경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확립과 함께 수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취 불가지역 및 오염 정보 공개 

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어선업, 양식 업종별 위생 관리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보급,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업인의 수산물 

나 별도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를 자문기관이나 자문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

련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위해성평가지침과 주요 선진국의 관련 규정 등을 참고로 하여 정부 부처내 관련

부서에서 위해성평가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부부처의 노력을 통합하고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 부처차원의 위해성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WTO 협정상 위생 및 검역조치의 과학적 증거요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

원, 2006, 124면.

36) 어획, 채취 및 양식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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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상태이다.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부와 위생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물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각종 유통시설별 위생가이드

라인의 제공이 불가능하여, 결국 이것이 유통인들의 위생안전의식의 결여로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현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일관된 위생관리체제

가 확립되지 못한 이유는 전체적인 식품위생관리 측면에서 수산식품만이 가지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체 식품 속에서 수산물에 대

한 위상정립과 함께 종합적인 식품위생관리체제 확립 속에서 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위생관리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4 .  부 처  간  협조 체 제 미  확 립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벨

기에산 식육의 다이옥신 사건37) 등을 보면 식품가공 산업은 별개로 존재하는 구

분된 영역이 아니라 원료,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식품유통의 한 부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원료와 가공 산업의 연계성을 성격에 따라 각각 산

재된 법령에 의해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예산 · 인력 등 국가자원의 

중복 투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수입식품안전 관련 사전 · 

사후 정보(현지정보 · 동향 · 검사결과)의 상호 공유가 미흡하여, 정책 수립에서 

일선 검사 업무에 이르는 총체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38) 현

재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수입식품 관련 정보는 부처 간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

37) 국내외적으로 식품 중 다이옥신은 식육이나 수산물 중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17종) 기준을 소고기 4.0pg TEQ/g fat, 돼지고기 2.0pg TEQ/g fat, 닭고기 3.0pg TEQ/g fat,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다이옥신의 양은 사람마다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

체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다이옥신의 1일 노출량은 체중 1kg 당 0.41pg TEQ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의 

1.19PG TEQ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며, WTO 1일 노출량 권장기준인 체중 1kg당 4pg TEQ의 약 10.2%

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www. kfda. go.kr, 2014. 7. 7.

38) 해외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농림부는 농무관 7명을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EU대표부, OECD

본부에 파견하고 있으나 식약청은 중국에만 1명의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유럽의 구제역 발생시(2001. 

2)  농림부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았지만, 식약청은 1주일 후에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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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수입식품통계는 식약청「수입식품등검사연보」39),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연보」4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

물검사연보」에 분산 수록되어 전체수입식품의 검사현황이 총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중복신고41)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정책

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식품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식품의 안전사고 발생 시 다원화된 집행 체계에 따른 업무 

분산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수산물위생관리전문가의 부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행정은 세계 수산물시장의 자유화 ․ 개방화추세 

및 수입수산물의 급증, 해양오염에 의한 소비자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비위생적 유통시설에 대한 우려 고조 등에 상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등 위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발생 지점이 산지이건 유통단계이건 여론의 질책을 받는 것은 농림수산

식품부이며42), 이러한 영향은 수산물 생산자에게 귀착된다는 것이다. 즉 보건복

지부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더욱 확대 · 강화될 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대응하여, 수산물 교역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한 식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소유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43)

2) 위해성 평가 기술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39) 수입신고 되는 농 · 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 용기 ·포장의 검사현황을 수록한다.

40)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의한 수출· 입 동물 축산물 검역· 검사 실적을 수록 한다.

41) 일례로 수삼은 수입업자가 국립식물검역소 및 식약청에 개별 신고하며, 병충해 검사는 국립식물검역소가, 

농약 등 검사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42)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43) 단순한 관능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 외에 방사능, 항균성물질, 패독 분야 등의 전문분석요원이 현재 부족

한 상태이다. 왕국광,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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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듯이 식약청 내 의약관련 전문가는 많은 편이지만 식

품위생 및 안전 담당 연구원의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

생 및 안전업무는 주로 식품공학, 미생물관련 전공자들이 다루고 있다. 이와 같

이 전문직(식품위생직)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

무원이 한 가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잦은 인사이동과 식품관련 

업무 이외의 부가업무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식품업체에 대한 단속 결과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

다. 업체에 대한 단속이 위생 측면보다는 표시광고위반 등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한 적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산물의 수입증가와 함께 안전성을 위한 검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전문 인력 부족과 수산물 안전성 모니터링에 관련한 정밀분석실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유통과정 단계별로 일관성 있

는 정보 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유통 시 생산자 표시가 누

락된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 중간단계에서 수거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을 초과하더라도 추적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험 평가 시 위험 추정확률을 산출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성이 없으며, 위험추

정확률을 낮추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 편익이 산출되어야하나 경제성 분석은 거

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고 이러한 위해

성 평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도 시급

한 과제라 하겠다.

5 .  수산물 위 해 물질  사 전 점 검 체 계  미 비

1) 수출수산물에 대한 점검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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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수산물 위생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즉, 수산물의 종합적인 위생관리 조직 및 기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전 예

방기능과 조직, 위험분석 기능도 미비한 실정이다.

수산식품에 대한 사전적 검사는 지금까지 주로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사후적 성격의 검사로 사전 

예방적 성격의 검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및 베트남과의 

위생약정에44)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전 예방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적합한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 기준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점검 등 사전적 관리가 행해지고 있으나, 수입 수산물이나 내

수용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적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2) 수입수산물에 대한 점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

출국, 수출품에 관한 다량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입 이전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강화, 즉 수출국 내에서의 철저한 사전검사

44) 양자 간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에 한 · 베트남 수산물 위생약정, 2001년 중국

과 한 · 중 수산물 위생약정과 활수산생동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수산물 위

생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 2006년도에는 태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

대수입국은 중국이며, 베트남은 4위, 태국은 6위, 인도네시아는 9위의 수입국이다.

   위생약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은  자국의 검사 · 검역기관에 등록

   ② 검사 · 검역기관 및 등록된 가공공장 명단을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

   ③ 수출시 수출국 검사 · 검역기관이 검사 실시 후 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 발급

   ④ 상대국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위생 점검의 상호 보장 등이다.

   위생약정을 바탕으로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약정 체결국가의 등록공장을 방문

해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점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등록업체 수

에 비해 실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는 업체 수도 많지 않다. 이 제도는 EU의 수산물 수출국가 등록제도와 

외형상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EU의 수출국 등록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산

물 위생관리 수준에 있어서 EU가 인정한 국가만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가능하고, 그 밖의 국가는 EU

로의 수산물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위생약정제도는 모든 국가에 대해 수산물 수출을 

허용하면서 교역량이 많은 특정 개별국가와 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에 따

르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내부자료”, 2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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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통관 시 관련 검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

이 있다. 예컨대 상대 수출국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단계

까지 각 제조 공정을 현장에서 점검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45)  외국현지에서 수입 수산물의 양식, 제조 및 가공단계에서부터 위해

물질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사전 파악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무 행정관청의 경우 업무 영역과 재원의 한계로 해외 담당관의 파

견은 한정되어 있으며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식품위생 및 안전실태 점검이나 감

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산물 수입은 여

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산물 수입검사 시 부적합 

정도를 나타내는 부적합 비율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수산물 검사의 비율은 낮아졌지만, 부적합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입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반송조치 되거나 폐기 또는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율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마구 수입

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높은 부적합율은 검사업무의 

강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입수산물의 건수보다 수량에서 부적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

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때 부적합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생약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고 있으나,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

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약정체결국을 좀 더 넓혀 가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45) 생산 현지의 정보를 신속 정확히 수집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밀검사 요원을 생산 현지에 파견하여 재배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등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

써 자국의 기준에 맞는 제품만을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검사에 따른 모든 부담을 해당 

수출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안성산 배와 제주 감귤을 수입할 때  생산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생

산단계에서 저장, 선적, 운송단계까지 검역관 파견에 대한 비용 일체를 한국 측의 부담 하에 검사, 검역 

후 미국 검역소 검사 없이 통관시킨 바 있다. 손 선영, “수입식품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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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입 수산물 검 사  ․  검 역  체 제상 의  비 효 율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검사․검역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방식을 채용하고 있

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필요에 따라 수입 금지품목 및 수입 금지지역을 고시하

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즉,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과 지역만을 고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검사대상 건수와 물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효과적이나 대상건수와 

물량이 많아지게 될 때에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되고 있다46).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은 전통적으로 수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

문에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단점이 부각되는 경향이다. 즉 수입규모가 커지고,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장비와 인력으로 모든 수입물량을 일일이 검사 검역해야 하는 네거

티브 시스템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여 부실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

게 되는 것이다. SPS협정에 따라 장차 위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데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도 검사 ․ 검역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7 .  새 로운  위 생관리 장 치 의  도입  ․  확 산 미 흡

최근에는 HACCP로도 만족을 못한 많은 나라들이 유통단계 별로 철저한 위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System)을 실행하고 있다.47) 

이 시스템은 HACCP에 대한 한계(단절성)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대되고 있으

며,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도구로도 기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EU 등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향후 이 

시스템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6) 조홍수 ․ 김동민, “WTO 체제하의 수입농산물 검사 검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농업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5, 124~125면.

47) 주문배, 국내외 주요동향 “수산식품 행정에도 Traceability system 도입”, ⌜지구촌 해양수산⌟ 13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7. 15.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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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차원에서도 우량제조규범(Good Manfacturing 

Practice : GMP)48)이나 HACCP 시스템의 확립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이행상황은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우선 GMP의 경우, 수산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총론적 이론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며, 수산물 GMP 기준이 선진국 요구수준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나 경영자 ․ 관리자 및 종사자 등의 이행의지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출 수산물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수산식품의 생산에의 도

입은 한층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산 수산식품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뿐 아니라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차원에 있어서도 나쁜 영향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

에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

문이다.

8 .  수산물 HACCP 제도 시 행 의  어 려 움  

  

HACCP 시스템의 경우는 수산업계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그 정착이 어려운 실

정이며, HACCP 담당기관간의 표준화 미흡으로 인해 동일성의 결여가 지적 되고 

있다.

HACCP의 보급에 있어서도 총론적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수산물의 특성

에 맞는 HACCP의 개발과 보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이러한 선진 위생관

48) 우량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은 수산물 생산 · 출하에 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시설, 용수, 종사자 및 소독 등의 일반위생조건을  규정한 규범이며  EU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뜻하며, 국내 식품 분야에선 건강기능식품에 GMP가 

적용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 의약품 GMP(KGMP), 화장품GMP(CGMP), 의료용구GMP, 생물학적제

제 등 GMP(BioGMP), 원료의약품GMP(BGMP) 등 각종 GMP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적용되는 GMPSMS를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이라 칭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공장)의 구조 ‧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 포장  ‧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가리킨다.

   GMP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식품안전은 1800년대 중반까지 주 정부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 왔다. 1906년 Pure Food and Drug Act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방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

다. 이로써 주 경계를 넘어 거래되는 식품 ‧ 약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했으나 허점이 많아 전

면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1938년 새로운 Food Drug, and Cosmetic Act가 과거의 법을 대체하게 

됐다. 새 법에는 식품공장의 시설 설비에 관한 2개의 섹션(section)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식품 GMP의 단

초가 되었다. 1962년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FD& Act) Kefauver-Harris 법률 개정안에서 최초로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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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을 보급해야 하는 정부의 지원체제 및 예산 등의 한계와 함께 도입업

계의 영업적 메리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위생관리 시스템의 보급

과 확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HACCP 시스템 공정은 단순하여 이론적으로는 

그 시행이 간단한 것 같지만 ① 공동 어시장의 시설 노후와 최초 위생이 고려되

지 않은 시설 설계, ② 수많은 종사자가 관련되고 오랜 비위생적 관행과 HACCP 

주체인 유통업자 및 양식업자의 문서화된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③ 

HACCP는 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의도에 따라 제품규격이 설정된다. 특히 

실제 소비 형태가 날 것이나 조리해서 취식하는 등 수산물의 식문화의 다양성으

로 어려움이 있다. 즉, 수산물의 소비 형태는 다양하며 선도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므로 관리기준(위해허용한도 : Critical Limit)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리

고 가공식품은 소비자가 그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연산 

수산물은 소비자가 관능으로 선도를 판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은 소비자에 

의해 거부당하며, 양식장에서 출하 전 특정 기간 동안에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

는 것이 중요관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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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산물 위 생관련 국제적  논 의 와  위 생 및  식물위 생 

조 치 의  적 용에 관한 협정( SPS)

제 1  절  서

최근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에 있어서도 수산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위생관리제도를 경쟁적으

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수산식품에 대한 국가 간 검사검역 및 규제 

문제는 수산식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면서도 국가 간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수산식품 검사검역을 위한 기준설

정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산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국제규범은 WTO의 

SPS 협정이다.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SPS협정 

이외에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에서도 다루어진다.

WTO 이외에 세계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49)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및 OECD에서도 동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이를 위한 검역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WHO와 FAO에서 1962년에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AC)50)는 수산식품 검역제도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49) 세계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는 1943년 7

월 UN이  ‘식량 · 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헌장을 마련함에 따라 1945년 10월 제

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이다.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

고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에서의 능률의 증진, 농민생활수준의 개선, 각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

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0)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AC)는 1962년에 소비자 건

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 본부 내에 

있다. 주요기능은 각국의 정부에 권고할 식품기준을 개발하고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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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이다.

여기서는 수산식품 안전성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논의동향을  살펴본다.

제 2  절  수산물 위 생관련 국제기 구의  논 의

1 .  F AO

FAO는 위생 및 검역기준과 관련하여 WTO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다. FAO

가 사무국을 제공하는 CAC와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IPPC)은 명시적으로 SPS 위원회 및 TBT51)위원회와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또 FAO는 WTO 회원들이 UR에서 합의된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고 

그 실질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은 자국의 식품 통제제도들, 특히 검역 및 인증제가 SPS와 TBT의 요구사

항과 합치되도록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FAO

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위험평가, 검역기술, 분석수단 

및 식품실험기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산부문에서 FAO의 지원 필요성은 최근 더욱 커졌다. SPS 협정 및 

Codex의 여러 지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에게 FAO는 많

은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수산식품에서 국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수

입국들이 보다 엄격한 새로운 위생규칙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FAO는 2000년 3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FAO 수산위원회(수산물 무역 소

위원회 제7차 회의)의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분과회의에서, 식품공급의 

안전성은 인간의 산업 활동에서 비롯된 오염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

식품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하고 조정하는 작업이다.

51)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은 포장, 표시, 등급

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그러한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협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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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스테리아균52)이나 O-157균53)과 같은 세균이 인체에 침투하여 심각한 질병

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발도

상국의 수산물은 기생충 및 자연독과 같은 위해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 문

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해 산업체와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합의된 방침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FAO의 지속적인 정보수집․분석․공유 및 교역

과 검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요청하였으

며, 또한 새로운 ‘위해요소관리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HACCP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연구지원을 FAO에 요청 하였다.

2 .  국제식품규 격 위 원 회 ( Codex  Al imentarius Commission :  CAC)  

Codex54) 규격기준이라 함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규격기준으로서 

각 나라에게 식품관리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다. 

Codex 위원회는 집행이사회 외의 9개의 일반과제 분과위원회(Codex General 

Subject Committees), 11개의 식품별 분과위원회(Codex Commodity       

Committees), 6개의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on Committees) 및 3개

의 특별작업반(Task Force)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

품에 대한 규격, 지침, 규범 및 허용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인간

의 위해성을 방지하고, 국가 간 식품의 원할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Codex

52) 리스테리아균(Listeria 菌)은 1908년대 미국 등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원인균이다. 사

람에게는 이 세균에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 · 식품가공품 · 야채 등을 통해 옮겨진다. 아이스크림 등 저온 

보존식품도 위험하다. 이 균에 감염되면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열과 복통 · 설사 · 구토 등을 일

으키다 대부분 정상 회복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 · 뇌수막염 

· 유산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끓

인 뒤 바로 먹어야 한다. 특히 이 균은 10도 이하 저온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세균이기 때문에 냉장실에 

보관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3) O-157균은 법정전염병 1군에 속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의 일종으로,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햄버거 식

중독 사건을 계기로 처음 알려졌다. 초기증상은 설사, 발열 등 일반 식중독과 비슷하다. 균이 대장 내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독소가 장출혈과 용혈성 요독증을 일으켜 신장 기능저하 및 뇌장애를 일으키

고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른다. O-175균은 소의 분변에 오염된 고기나 식수, 야채 등을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고 공기나 정상인 사이에서는 옮기지 않는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섭씨 75도에서 3분만 가열하면 죽

는 등 열에 약한 세균이므로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

54) Codex는 통상적으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로 불리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의미

한다. 라틴어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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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일 뿐 국제법적으로는 강제력

이 없다. 그러나 SPS협정 및 TBT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Codex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1995년 보건복

지부내 식품위생위원회에 국제규격분과를 설치하고 국제규격과 전문 연구위원회

를 두어 조사 · 연구 및 번역작업 등을 통해  Codex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정부의 관련 부처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표시기준 등의 제 · 개정 

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 · 규격을 최대한 준용하여 국제식품규

격과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55)

3 .  APE 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에서 

식품의 검사와 기준․규격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표준 및 적합

성 소위원회(SCSC)에서는  1996년 말 식품 적합성 판정 상호인정 약정문을 합

의하여 1997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8월말까지 총 7개국이 가입하

였다. 또한 2000년에는 식품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정보교환 약정문이 합의되었

으며, 식품교역 증진을 위한 MRA(양국 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회원국 간 

위생증명서를 상호인정하고 수입검사를 면제하도록 선언하였다. 이 협정의 방식

은 양국 간 협정으로 하고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와 연체류에 우선적으로 시

행하여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

다.56) 

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식품규격(Codex)과의 조화를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11, 551

면.

56) APEC에서도 수산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데, 그 중 위생조치의 주요 

내용은 1999년 1월까지 참여국의 어류 및 어류제품에 적용되는 위생조치의 SPS협정에 부합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SPS협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을 협의하여 2000년까지 철폐하도록 한 바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분야에 있어서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의 영향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

책”, ⌜해양수산동향⌟제12권, 199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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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위 생 및  식물위 생 조 치 의  적 용에 관한 협정( SPS)

1 .  SPS협정의  등 장  배 경

GATT57)체제로 관세의 삭감 또는 철폐로 외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게 되

었다. 그러나 동·식물의 위생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 (b)항에 의거하여 

GATT체제의 규율 밖에 있었기 때문에58) 농수산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에 큰 지

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동시에 각국은 국내의 여론에 밀려 환경 및 인간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

관세 장벽(Non Tariffs Barriers)으로 등장하였다.59) 이에 GATT 체약국들은 전

통적인 GATT의 규칙들이 이러한 내용의 국내적인 입법조치의 증가를 규율하기

에는 부족하다60)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나온 협정이 SPS협정인데, 농수산물의 검역에 식품첨가물, 오

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이다.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SPS협정에 따라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 국에 강제적용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각국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

해야 한다. 국내 식품법규에 따라 수입식품을 규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엔 SPS

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국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

5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

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여 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

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협정의 내용은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

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④ 수출입절차와 대금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58) GATT 제20조 (b)는 GATT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예외조항으로서 각국은 공중도덕, 인간, 동

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59) Lukasz Gruszczynski, Regulat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under WTO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35.

60) 역사적으로 GATT의 규칙은 농산물의 무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

하여 미국은 제11조에 대한 면제를 받았으며, EC의 경우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통하여 원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종종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예외조

항을 원용하여 수입 쿼터를 정당화였다. John H. Jackson et al., supra 14,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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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내에 비해 오염물질의 허용치가 높거나 국내에서는 허용

치가 설정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들이 국제규격임을 내세워 마구 들어올 경우 이

를 저지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 

  

2 .  SPS협정의  구성  

SPS협정은 크게 전문, 14개의 본문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있다. 전문은 

회원국들이 국가 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PS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과,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

기준 등을 기초로 회원국 간에 조화된 SPS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SPS조치의 준수, 수립 등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 GATT 1994 제20조 제(b)항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의 발

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SPS협정의  주 요  내 용

1) 적용범위와 권리 · 의무

 제1조는 일반규정으로서 협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 무역에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조치에 이 협정이 적용된다

는 내용과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A 1 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61), 부속서

61) 부속서A 1.(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 Any measure applied) (a)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b)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 식물 또는 동

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d)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

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

서 동물은 어류(fish) 및 야생동물(wild fauna)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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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

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TBT협정62)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는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인간 ·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의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고, 자

기 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 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나라의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도 금지된다.63)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SPS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SPS조치는 GATT 1994의 규정, 특히 제20조(b)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SPS협정에 합치한 SPS조치는 가령 GATT 1994에서 금지

된 수입제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GATT 1994의 일반적 예외조항(제20조)를 충

족시키기 때문에 GATT 1994와의 합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64) 이러한 위생 또

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

의 수송 또는 수송 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

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 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62) TBT협정과의 관계는 뒤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63)  Article 2.1, Members have the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or plant life or health,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Member shall ensure that any sanitary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s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Article 5. 

Article 2.3,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y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Lee Ann Jackson, "Scientific Justification in a Resource Scarce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nitary & Phytosanitary(SPS) Risk Assessment Methodology ,Proceedings, 2005, 

p.3.

64) Article 2.4,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under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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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65)

2 )  국제기 준 과의  조 화

  제3조는 회원국 간 SPS조치의 조화(harmonization)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회원국은 자국의 SPS조치를 국제기준 등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하여

야 하며(제1항), 관련 국제기준 등에 합치하는 SPS조치는 인간, 동물, 식품의 생

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 및 GATT 1994의 

관련 규정과의 합치성이 추정된다(제2항). 부속서1에 따른 국제기준은 식품 안전

의 경우에는 CAC에 의해 수립된 식품첨가제, 수의약품, 농약의 잔류물 등에 대

한 기준, 지침, 권고를 의미하여, 동물위생 및 동물성 전염병의 경우 OIE66)의 후

원 하에 개발된 기준 등을 의미하며, 식물위생의 경우는 IPPC67) 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국제기준 등을 의미한다.

  제3조 제3항은 각국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조치

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또는 위해성 

평가규정(제5조)에 근거한 경우가 그러하다. 동항의 각주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65) SPS Agreement Annex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clude all relevant law,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inter alia, end product criter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quarantine 

treatments including relevant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ransport of animals or plants, or 

plants, or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during transport ; provisions on relevant 

statistical methods, sampl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risk assessment; and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food safety.

66)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OIE는 지난 1924년 프랑스가 가축 질병의 확

산 방지와 근절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였고 회원국은 170 여개 국가이다. 

SPS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공인된 수의전문 국제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과 관련, 가장 안정적 단계인 `위험 없음'과 미국이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인 `위

험 통제국', 그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험 미확인' 등 발생 위험도에 따라 3단계의 분류체계를 사용한

다.

67)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은 1952년 4월3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량농업기구의 산하 기구이

다.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다. 회원국의 임무는 식물 병충해

의 유입 및 만연 방지를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입법, 기술 및 행정적 의무 수행이며, 협약의 적용범위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검역대상 병해충에 주로 적용된다. 각 국은 식물에 대한 검역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특정 식물의 수입을 금

지 또는 제안할 권한을 보유하며, 수입 관련 검역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FAO와 관련 국가에 그 내용

을 통보하고,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FAO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

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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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등이 위생검역 보호의 

적정 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는 국가가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68)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국제적 기준 및 지침의 채택을 통하여, 수출업자들이 충

족해야 하는 기준의 수를 줄임으로서 교역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기

준설정관련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관심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

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기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국제기준이 최소한의 공통

분모(Least common denominator)가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도국들은69) 국제기준이 불필요하게 엄격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식품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

제기준과의 조화는 물론이며, 수산식품 검사검역 기술의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술개발과 함께 신기술의 국내생

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발 빠른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동등성 원칙(Equivalence)70)

68) EC - Hormones사건 상소기구는 과학적 정당성을 원용하여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SPS조치를 

취하려 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혜선,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SPS조치 시행을 위한 위해성평가”,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2, 31면. 

69)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는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극빈 국가들, 2008년 현재 

WTO 회원 32개국을 포함한 50개국이다.    

70) Article 4 Equivalence

    4.1, Member shall accept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other Members as 

equivalent, even if these measures differ from their own or from those used by other Members 

trading in the same product, if the exporting Member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its measures achieve the importing Member'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4.2, Member shall, upon reques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achiev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 on recognition of the equivalence of specifie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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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는 동등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자국의 SPS조

치가 수입국의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수출국에게 추가적인 규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SPS

위원회는 2001년 10월 SPS협정 제4조의 동등성 이행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

며, 2004년 7월 동 결정을 개정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수출국의 위생 및 식물 위

생조치가 수입국의 방법과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가 인정될 경우, 즉 양자의 

위생조치의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

여야 한다. 이 조치에 대한 수입국의 과학적 대응이 미진할 경우, 수출국의 위생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동등성 인

정을 위해 수입국이 자료제시를 요구할 때, 수출국은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수입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첨단의 검사 ․ 검역기술의 이전 및 공유

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 시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실

시하여야 한다.

동등성과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은 동등성의 개념을 동일성(sameness)으로 이

해하기도 하고,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 간에도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영국의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영국은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6년 EU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및 관련 상품

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EU의 안전성 발표에도 프랑스는 계속하여 영국산 쇠고

기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4) 위험평가제도 도입 및 적정보호수준 결정

제5조는 위험평가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71). 1항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

생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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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

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 따른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

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수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

의 발생률,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제3항은 동물 또는 식품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이러한 위

해성으로부터 위생검역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 방제 및 박멸비용, 

위해성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책의 비용 효율성에 한정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

항의 내용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원리 및 증거의 원칙을 보다 더 구체적

인 의무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조 제4항은 회원국은 위생검역 보호의 적

정 수준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 

제5조 5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보호수준은 수출국에 따라 수

출국의 상태에 따라 엄격한 조치 또는 덜 엄격한 조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

71) SPS 협정 부속서 A 4. 위험평가에 대한 정의 -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

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차의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 자기 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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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동 조항은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

한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2)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필요한 위

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으나(동 협정 제2조), 

이러한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하며,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각 회원국은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과학적 정당성과 근거

가 없는 경우, 국내의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

고에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국이 자기나라의 위생관리 조치가 수입국의 위

생 및 식물위생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수입국에게 객관

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 나라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적정보호수준」 은 식품을 매개체로 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로 정성적 또는 정량적 개념으로 식품위생관리 관련법, 

지침 또는 기타의 문서에 반영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SPS 위원회는 2000년 6월 제18차 회의에서 「SPS 협정 제5조 5항(적정보호수

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3)

동 지침은 서문, 적정보호수준 개념의 적용(A절), 적정보호수준 개념의 실직적인 

이행(B절)로 나누어진다. A절은 제1항에서 회원국은 인간의 생명, 건강, 동식물

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에 관하여 적정보호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SPS

조치가 그 수준을 도달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항에서 회원국은 적정보호수준을 결정할 때에 1. 다른 상황에서 회원국이 

72) EC - Hormones사건의 항소기구는 제5조 제5항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이 달라야 하고, ② 이렇게 다른 보호수준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부당하여야 하

고, ③ 자의적이거나 또는 부당한 차이가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한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최혜선, 전게논문, 144면. 

73) 본 지침은 문서의 성격, 지위, 내용 등의 민감성 때문에 WTO가 출범한 이후 5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논

의되어 오다가 2000년 6월21일에서 22일까지 양일간 열린 제18차 SPS 위원회에서 7월 15일까지 추가 

의견이 없는 경우, 합의 채택 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 7월 15일까지 

추가의견이 제시 되지 않아 지침은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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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한 수준과 고려하고 있는 수준과의 차이, 2.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

이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지 여부, 3.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이나 위장된 차별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자의

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충분한 공통요소가 있는 상황

에서 적절하다고 이전에 고려되었거나 현재 고려중인 다른 보호수준과 비교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절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적정보호수준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적정보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SPS조치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간에 

명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

면 회원국은 담당기관이 원하는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될 조치들을 

분석하고 위해성 평가를 함에 있어 사용할 공통적인 방법 또는 일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현재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준이 있

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국제기준의 채택으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6항은 SPS조치가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4)

제5조 제7항은 사전주의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

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의 정보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provisionally) SPS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 후 더욱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

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조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75)

74) Australia-Salmons사건 패널에 따르면, 제 5조 제6항과 동 조항의 각주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3가지 누

적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동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누적

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조치가 있

을 것, 둘째, 대안조치가 회원국의 적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셋째, 문제의 SPS조치보다 상당

히 약한 무역제한적인 조치일 것. 6항의 각주는 본 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최혜선, 전게논문, 119면.

75) Japan - Agricultural Products 사건 항소기구는 제5조 제7항을 제2조 제2항에 따라 SPS조치가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조건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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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8항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SPS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

한 국제기준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SPS조치에 대한 해

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회원국은 수출국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

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의 경우 해명을 요구하거나 

설명할 의무로부터 면제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  투 명 성 의  원 칙

제7조는 SPS조치의 채택 및 적용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 관련 요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

을 도입하는 경우 WTO사무국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통보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 통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부속서 B〉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에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자국 위생검역 관련 요건의 정당성과 자국의 식품 위

생 및 동 · 식물 건강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을 포함하여 새롭게 채택되거나 또

는 현재 존재하는 SPS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업무를 행하는 ‘문의처(Enquiry Points)’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호 교환된 

정보들은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도입하려는 위생검역 관련 규

정안이 국제기준 등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원국은 이해관계 있는 회원국이 특정 규정의 도입에 관한 

로 판단하였으나, EC-Biotech Products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을 예외조항이 아닌 회원국의 자율적인 권

리로 보았다. 다만, 권리라고 하여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고 4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

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Japan - Agricultural Products사건의 항소기구는 제5조 제7항의 요건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언급하였는데, 회원국은 4가지 요건을 누적으로 충족하여야 제5조 제7항에 따라 잠

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것, 둘째,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

에 근거할 것, 셋째, 보다 더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정보를 수집할 것, 넷째,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 그 요건이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만큼의 기간을 의미하

는지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재검토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개

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 및 잠정적인 SPS조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혜선, 전게논문,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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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으로 통하여 제안

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 대상품목을 다른 회원국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국제기준 등

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에 의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견과 논의결과를 고

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한다.76) SPS협정의 투명성 의무의 

이행을 위한 권장절차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간이란 통보문 회람시작일로부터 보

통 최소한 6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7) 

그러나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한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부속서B 제5항의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회원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특정규정

의 목적, 합리적인 이유, 대상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건을 제시할 경우 요청에 의하여 제시된 의건을 논의하며, 의견과 논

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78)

 

6) 기술지원 및 기술 장벽 협정과의 관계

76) Annex B 5. Whenever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does not exist or 

the content of a proposed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 is not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and if the regulation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rade of other Members, Members shall:

 (a) publish a notice at an early stage in such a manner as to enable interested Member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 proposal to introduce a particular regulation; 

(b) notify other Members,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products to be covered by the regulation 

together with a brief indication of the objective and rationale of the proposed regulation. Such 

notifications shall take place at an early stage, when amendments can still be introduced and 

comments taken into account;

(c) provide upon request to other Members copies of the proposed regulation and, whenever 

possible, identify the parts which in substance deviate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d) without discrimination, allow reasonable time for other Members to make comments in writing, 

discuss these comments upon request, and take the comments and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into account.

77) 최혜선, 전게논문, 59면. 

78) 부속서B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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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9조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양자 간 또는 적절한 국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고자 합

의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이 자국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

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조치에 적응 및 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

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79) 또한 이것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80)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회원국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통지하는 수단으로서 SPS위원회의 회

의를 활용하도록 권장되어 왔다. 

7)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0조는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정수

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기나라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을 부여하며, 

협정에 따를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

여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

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1) 또한 제14조에 따르면 최빈

79) Article 9 Technical Assistance

    9.1, Member agree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to other Member, especially 

developing country Members, either bilaterally or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sistance may be, inter alia, in the areas of processing technologies, 

research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gulatory bodies, and may 

take the from of advice, credits, donations and grants,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seeking 

technical expertise, training and equipment to allow such countries to adjust to, and comply with,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in their export markets.

80) 9.2, Where substantial investments are required in order for an ex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 to fulfil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an importing Member, the latter 

shall consider providing such technical assistance as will permit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to maintain and expand its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the product involved.

81) Article 10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10.1. In the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Members shall take 

account of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in particular of the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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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 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 나라의 SPS조치와 관

련하여,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고,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

로 인하여 제5조 제8항(해명제공조항)과 제7조(투명성 조항)을 제외하고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속서B 제2항에서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도상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 방법을 적응시킬 수 있

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검역 관련 규정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사무국은 개발

도상회원국의 특별 관심품목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draw the atten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amy notifications relating to product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제5조 제1항 및 제7항의 경우에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 및 ‘입수 가능한 적절한(available pertinen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동 조항이 선진회원국과

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최

첨단 과학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도 형성되기 어

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82)

  개발도상회원국83)과 관련된 분쟁해결에도 특칙이 있다. 즉 WTO 분쟁해결규칙 

developed country Members.

   10.2. Wher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llows scope for the 

phased introduction of new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longer time frames for 

compliance should be accorded on products of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so as to 

maintain opportunities for their exports.

   10.3.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re 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Committee is enabled to grant to such countries, upon request, 

specified, time limited exceptions in whole or in part from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ir financial, trade and development needs.

   10.4. Members should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2) 최혜선, 전게논문, 53면.

83) 개발도상국가의 개념은 정립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

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며 종래는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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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에 관한 양해규정(Understanding On Rule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에 의하면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

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 양해의 협의(제4조), 주선, 조정 및 중개(제5조), 패널 

설치(제6조) 및 패널절차(제12조)에 포함된 규명대신 1966년도 절차(BISD 

14S/18)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84) 회원국은 협의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문

제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 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

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85) 또한 개도

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은 협의 기간을 연장하도

록 합의할 수 있다.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제소에 있어서 패널은 개도국에게 자

국의 주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전

체적인 분쟁해결 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도국이 분쟁당사국인 경

우 패널은 대상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에 관한 규정이 분쟁해결 절차

에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패널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86)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당해 사안이 개도국에 의하여 제소된 사안인 경우 분

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소 대상조치의 무

역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당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

려해야 한다.87)

4 .  SPS 위 원 회

 

(backward country)이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개도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이 개념

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로스토우(W.W.Rostow)는 “도약(Take off)은 완료도지 않았으나 그 과

정에 있는 나라” 라고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유엔 등의 분류에 의하면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

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제국의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각국의 성격

은 다양하여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100달러인 나라부터 1,000달

러 이하인 나라까지 그 폭이 넓음).   

8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12항.

8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10항.

86)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2조11항.

87)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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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의의

SPS위원회는 SPS협정 제12조에 근거한 조직으로서 모든 WTO회원국의 대표자

들로 구성되고 SPS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SPS 위원회는 SPS 협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침서의 작성, 용

어의 해석 등의 작업과 SPS 협정의 적용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회원국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위원회로서, SPS협정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이 ‘전원합의(decisions by consensus)' 원칙에 의거 논의 ․ 결정된

다.88)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SPS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회원국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S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지침

서의 내용이나 해석 방향에 따라 국익이 많이 좌우되게 되므로 각 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결론의 도출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반

적으로 식품 수출국과 식품 수입국간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2)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에 규정된 여러 개의 특수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구체화된다. 위원회는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는 특수한 위생검역 사안에 대해 회원국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하고 촉진한다.89) 이러한 기능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어도 일 년에 세 번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실행된다. 그러한 만남 속에서 회원국들은 

SPS조치의 이행과 유지와 관련된 특수한 무역에 대한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회

원국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그러한 논의를 양

자협상의 형태로 계속하는 경우 SPS위원회에 협상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 상황

88) SPS협정은 식품의 검사 및 동 · 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PS위원회가 이의 실제 집행을 위한 지침서의 작성이나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수행하므로 동 위

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89) 동 협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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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90)91) 이 규정에 의한 개발된 절차에 따르면 

회원국은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적어도 10일전에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 또는 

비사용이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문제가 발생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제출하며, 이렇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무

국은 정기회의 개최 전에 전 회원국이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논의가 정

기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논의가 담긴 보고서를 관련 

국제기준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구에 전달한다.

(3) 부속서A 3. (d)에 따라 위원회는 CAC, OIE, IPPC 사무국의 대상이 아닌 사

항 중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적절

한 기준 등을 국제기준 등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4) 개발도상국이 SPS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에 따

라 동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예외

를 부여할 수 있다.92) 

(5) 위원회는 SPS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상품 무역이사회

에 동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93)94) 

(6) 위원회는 CAC, 0IE, IPPC 사무국 둥 위생검역 보호 분야의 관련 국 제기구

와 긴밀하게 접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 한 경우 관

련 국제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95) 

3) 위원회의 운영

SPS위원회는 연3회 개최하며, 필요시 4회 개최된다. SPS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90) 동 협정 제12조 제4항.

91) 1997년 10월 SPS위원회는 국제기준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잠정적인 절차를 채택하였으며, 2004년 

10월 그 절차를 개정하였고, 2006년 7월 그 수정된 잠정절차를 무기한 연장할 것과 제12조 제7항에 따

른 운영 및 이행 정기검토의 일부분으로 잠정절차의 운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92) 동 협정 제10조 제3항.

93) 동 협정 제12조 제7항.

94) 1997년 10월 SPS협정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합의하였으며, 1999년 3월 첫 번째 검토가 
이루어졌다.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SPS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검토를 SPS위원회가 최소한 매4
년마다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2005년 6월 과 2010년 3월에 각각 검토 보고서가 채택 되었다. 

95) 동 협정 제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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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비정기회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정기회의와 연계

하여 비공식회의 또는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 SPS위원회의 사무국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원국에게 차기 회의 의제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데, 자국

의 안건을 차기 회의의 의제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회원국은 정기회의 개최 2주 

전에 사무국에 의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의제안을 정리 하여 정기회

의 개최 2주전에 회원국에게 회람한다. 위원회는 컨센스서에 의하여 결정한다.96)

5 .  협의  및  분 쟁 해 결

1) 전문가 선정

SPS협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SPS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DSU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가 적용된

다. SPS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

한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

의 주도에 의하여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은 SPS협정하의 분쟁사례가 매우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입증책임

SPS협정이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PS협정 관련 

사례에 있어서도 다른 WT0협정의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

별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국이 (그 당사국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무관하게)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 당사국이 prima 

facie case97)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입증책임은 상대 당사국에게 전환되며, 그 상

96) 동 협정 제12조 제1항.

97)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사안으로서 대립당사자가 반대되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제(救濟)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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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당사국은 그러한 가정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패소하게 된다. 즉 원고는 특정 SPS조치가 SPS협정과 불일치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 

3) 심사기준

 SPS협정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DSU 제11조의 심사에 참여한 패널(Panel)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다. 즉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

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절  SPS협정과 다 른  협정과의  관계

1 .  SPS협정과 TB T협정과의  관계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s to Trade)이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이다.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의 다자간 무역협정중의 하나로서 

1980년 1. 1.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에 가입하였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여기에서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들이 서

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

(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 · 적용함으로

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를 의미한다.

구하는 당사자를 승소시키게 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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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 · 기술규정 및 인증절차 등을 자국의 실정에 따라 까다롭

게 운영할 경우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대상국의 표준 · 기술규정 요건에 

맞도록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비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는 데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므로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

하게 된다. 이에 각국의 상이한 표준·기술규정, 인증절차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

시킴으로써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TBT협정이 체결되었

다. 주로 표준(규격) 및 기술규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협정(Standard 

code)이라고도 부른다.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제도, 공식질의처 운영, 개도국 우

대, 국제표준의 채택 강화,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협정이 다루는 영역은 다르다. SPS협정은 ① 식품에서 기인한 위해성으로부

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② 동물 또는 식물이 전달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③ 병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④ 병해충이 야기하는 손실로부터 나라의 영

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그 조치가 기술적인 요

건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TBT협정은 모든 기술적인 규정, 자발적인 기준, 그러한 규정 및 기준 둥에 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에 적용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SPS협정에 따른 SPS조

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부분의 인간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는 TBT협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러한 질병이 BSE98)와 광견병과 같이 식물 

또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TBT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음식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라벨링 요건, 영양에 대한 정보, 식물의 질(quality) 에 대한 정

보, 포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SPS조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TBT협정의 대상

이 된다. 

  반면, 식품의 미생물 오염, 농약 또는 수의약품 허용 잔류치 설정 또는 허용된 

식품 첨가물을 확인하는 것 둥에 대한 규정은 SPS협정이 적용된다. 또한 SPS협

정 부속서A 1.에 따라 식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은 

SPS협정이 적용된다.

98)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약자로서 “일명광우병”이라하여 소의 뇌에 작은 구멍이 생겨 발

병한다고 함. www.mafra.go.kr/B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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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협정 제1.5조에 따르면 동 협정의 규정은 SPS협정 부속서 A에서 정의되

어 있는 SPS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SPS협정 제1조 제4항은 이 

협 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TBT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각각 두 협정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2 .  SPS협정과 GATT 1 9 9 4 와 의  관계

   SPS협정이 탄생하기 이전 GATT시대에는 SPS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졌으며, 많은 경우에 그러한 SPS조치는 비

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PS협정이 탄

생하였고, SPS협정은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TT 1994의 원칙들을 자세

히 설명한 하였을 뿐만 아니라 SPS조치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다 더 구체화시켰

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TBT협정과의 관계와는 달리 SPS협정과 GATT 1994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제 5 절  위 해 성  평 가 에 대 한 SPS협정과 CAC의  내 용

1 .  서

   SPS협정은 SPS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하 여 비관세장벽으로 남용되지 않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인간, 동물, 식물의 생 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

행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준수하여 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동시에 SPS협정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를 회원국이 

시행하는 경우 그러한 SPS 조치는 동항에 의하여 SPS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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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치성을 추정 받게 된다.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란 국제기준을 완벽

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SPS조치는 국제기준에 따라 달성되는 보호수준과 동일한 보호수준을 결

과하므로 다른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회

원국 정부가 SPS조치 채택 시 국제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국제기준과의 합

치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할 경우 국내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99) 

  SPS협정 제3조 제3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국이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SPS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

한 SPS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바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이며,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은 여기서 도출된다. 엄밀히 말하면 제3

조 제3항은 두 가지 요건 즉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또는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 엄

격한 SPS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회원국 정부의 

SPS조치 권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  SPS협정의  내 용

  회원국 정부의 SPS조치 권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SPS협정 제5조와 부속서 A 4.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가 개발한 위해성 

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SPS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둥을 고려하

여야 하며(제2항),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있어

서는 관련된 경제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며(제3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제4항). 게다가 회원국은 보호수준에 있

9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겪었던 어려움이 바로 이러 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

었다. 국민들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내식품보다 불신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안전성 기준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SPS조치를 채택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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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하여야 하며(제5항), 기술적 및 경제적 실

행가능성을 고려하여 SPS조치가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6항).

   부속서 A 4.는 위해성 평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에는 해충 또는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과 이

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에 존재하는 질

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있다.

  위해성 평가는 SPS협정상 회원국 정부의 SPS조치 권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한 요건이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조항인 제5조 및 부속서의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SPS협정이 요구하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이 어떠한 것 

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제5조 제1항의 경우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

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해성 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자국의 SPS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국

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해성 평가 기술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가 어떠한 의미인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의미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SPS협정이 위해성 평가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다. 첫 번

째는 회원국의 입장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데, SPS협정의 불명확한 규정을 회원

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해성 평가 요건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SPS조치 권

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PS조치는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는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역시 SPS협정의 불명확한 규정을 패널 및 항소기구가 자의적으로 해

석하여 위해성 평가 요건을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만들

어 회원국의 정당한 SPS조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사례 모두 SPS협정에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 목적과는 매우 상충되는 

경우라고 보인다. SPS협정은 과학에 대하여 특수한 역할을 부여하였는데, SPS협

정상의 과학적 원칙은 위생검역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국제무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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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가 

위생 검역 제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이러한 과학적 원칙은 서로 상반되

는 이익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시켜 주고 두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

적인 법원칙으로 기능한다.100) 이러한 과학적 원칙의 핵심이 바로 위해성 평가인 

것이다.

3 .  CAC의  내 용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을 4단계로 구성된 과학에 기

초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4단계란 위험의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의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위해성 결정

(Risk Characterization)을 말한다. 그러 CAC는 위해성 평가에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해성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이라는 다른 두가지 요소

를 추가하여 그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101)102)  

  CAC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위해성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위해성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 는 위

험의 확인, 위험의 결정, 노출평가, 위해성 결정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 져 있다. 

100) 최승환,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총⌟제49권 제1호, 통권 제

98호, 2004. 6, 28면.

101) CAC, Procedural Manual Section Ⅳ; Risk Analysis. p.114, 21th Edition, 2013. 

102) 0IE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을 수입국의 영토내로 병원체(pathogenic agent) 가 유입, 정착, 전파될 개연

성 및 병원체의 유입, 정착, 전파로 인한 생물학 적, 경제학적 결과의 측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0IE는 위

해성 평가의 단계를 CAC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방출평가(Release 

Assessment),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 위해성 추정

(Risk Estimation)의 4단계로 구성된다. 0IE는 역시 위해성 분석의 큰 틀에서 위해성 관리와 위해성 의사

소통이 라는 요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CAC 와 다르게 위험의 확인 (Hazard Identification)을 위해성 평

가 이전 단계로서 별도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IPPC는 위해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위해성 평가의 개념

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역해충에 대한 해충 위해성 평가’란 해충 의 유입 및 

전파 개연성 및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경제적 결과의 규모를 측정 하는 것이며, ‘검역해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해충에 대한 해충 위해성 평가’란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식목을 위한 식물 안에 

있는 해충이 그러한 식물의 의도된 목적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IPPC는 OIE와 유사하

게 해충 및 전파경로의 확인단계를 위해성 평가의 전 단계로서 별도의 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IPPC 역시 

위해성 평가이외에도 위해성 관리와 위해성 의사소통이라는 요소를 위해성 분석의 큰 틀에서 인정하고 있

다. 이렇게 위해성의 분석(Risk Analysis)을 위해성 평가 이외의 다른 요소로서 특히 위해성 관리와 위해

성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기본 체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 각국의 정책 당국과 관련 국제기구들

의 노력을 통해 현재 어느 정도 공동이해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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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위험의 확인은 특정 식품이나 또는 식품군에 존재할 수 있는 특정물질 

(particular agent)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확인 방법은 실

험, 역학조사, 위험관련 연구의 검토 둥이 될 수 있다. 위험의 결정은 식품에 존

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물질에의 노출과 관련되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면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어느 수준으로 노출되었

을 때에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따

라 인체안전기준이 도출된다. 노출평가는 관련이 있다면 다른 원천으로 인한 노

출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물질의 예상되는 섭취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이다. 위해성 결정은 위험의 확인, 위험의 

결정, 노출량 평가에 기초하여 정해진 인구에 대한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개연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과정 인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도 포함하여 측정한다.

  위해성 관리란 위해성 평가 및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 요소들 및 공

정한 무역 관행의 증진을 위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는 절차인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방 및 

통제 방안들을 선택하기도 한다. 위해성 관리는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정보

와 기타 비과학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위해성 관리방안을 선택

하는 것이다.

  위해성 관리는 예비 위해성 관리 활동 ( p rel iminary risk assessment 

activ ities)을 포함하여 위해성 관리 방안의 측정 및 위해성 관리 방안에 대한 

결정의 모니터링과 재검토라는 구조화된 방식에 따른다. 예비 위해성 관리 활동

이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점 확인, 위해성 프로필의 수립, 위해성 평가 및 위해

성 관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위험의 서열화 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위해성 관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 위해성 관리 활동 결과 및 

위해성 평가의 결과가 가능한 위해성 관리 방안에 대한 측정결과와 결합되어져

야 한다.

  위해성 의사소통은 위해성 분석 절차 과정에서 위해성 평가자들과 위해성 관

리자들, 소비자들, 산업계, 학계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서로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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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관련 요소들, 위해성의 인지와 관련한 정보 및 대처 방안을 서로 공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해성 평가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위해성 관리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해성 의사소통을 통하여 특수한 쟁점

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고, 위해성 관리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일관

성 및 투명성이 증진되며, 위해성 분석의 유효성 및 능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6  절  위 해 성  평 가  관련 통 상 분 쟁  사 례  분 석  

 1 .  서

 SPS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

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SPS조치를 결정하도록 하였

다. SPS협정상의  과학적 원칙은 서로 상반되는 이익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시

켜 주고 두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원칙으로 기능한다. 또한 

과학적 원칙은 위생검역권한의 행사에 있어 합리적, 민주적 통제를 제고할 수 

있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통상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장된 

통상에 대한 제한 및 국내산업 보호를 가려내는 역할과 함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

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원국 정부

의 위생검역권한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피제소국이 자극 SPS조치의 근거로 나름대로의 위해성 평

가를 제시하였지만, WT0 패널 및 항소기구에서 SPS협정 제5조를 엄격하게 해

석하여 그러한 내용의 위해성 평가는 SPS험정 제5조에 따른 직절한 위해성 평

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버릴 경우에는 결코 SPS협정의 요건이 쉽게 충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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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패널 및 항소기구가 위해성 평가에 대

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

문과 관련한 수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관련 분쟁사례인 Australia - Salaona사건

을 검토한다.

2 .  Austral ia - Sal mons사 건 1 0 3 )

1) 사실관계 및 당사국의 주장

  이 사건은 호주 정부가 캐나다산 연어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호주는 오랫동안 호주 연어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온 캐나다

산 연어에 들어있는 24개의 질병 매개체(disease agents)를 확인하고, 그러한 위

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5년 2월 19일에 Quarantine Proclamation No.86A를 공

포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수입 전에 질병의 전파를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죽어있는 연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

한 동 규정에 따르면, 호주 검역 감독관은 질병의 위험을 제거하는 열처리가 된 

연어의 수입을 허가할 수 있었고 반대로 그러한 열처리가 되지 않은 연어의 수

입은 제한되었다.

  Quarantine Proclamation No 84A 의 후속규정인 Conditions for the 

Importation of Salmonid Meat and Roe Into Australia(1988년)는 위 규정의 내

용 중 열처리의 온도와 시간을 수정하였고,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Individual Consignments of smoked Salmonid Meat(1996년)는 연어의 개별 운

송기준을 5킬로 이하로 정하였다. 1996년 12월 13일 호주 정부는 북아메리카의 

환태평양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조리되지 않은, 성어의, 야생의, 바다에서 잡힌 

태평양 연어과의 제품의 수입에 대한 현존하는 검역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하

였다.

  1994년 GATT 체제하의 협의에 따라 호주는 열처리되지 않은 연어의 수입에 

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위해성 평가의 첫 번째 보고서는  

103) 최혜선, 전게논문, 111면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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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5월에 발간되었는데,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온 야생, 바다에서 잡힌 태

평양 연어의 수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정한 조건들이란 연어가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당하여야 하고, 권한 당국이 안

전성 검사를 하여 그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야 하며, 관련 내용의 증명서가 발

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1996년 5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보

고서는 연어의 수입을 허가하거나 또는 불허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권고사항은 

담고 있지 않았으며, 고려할 몇 가지 위해성 관리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었

다. 최종 보고서는 1996년 12월에 발간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보고서는 미국

과 캐나다로부터 오는 조리되지 않은 특히 열처리 되지 않은 연어제품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호주의 열처리 되지 않은 연어의 수입금지조치가 

GATT 1994 제11조, 제13조 및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며 1997년 3월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 쟁점별 평결의 요지

(1) SPS협정 제5조 제1항 위반여부

  캐나다는 1996년 최종보고서가 SPS협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위해성 

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위해성 평가의 정의에는 (ⅰ) 

예방하기를 원하는 자국 영역 내에서 유입, 정착 또는 전파 되는 질병을 확인하

여야 하고, (ⅱ) 이들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 및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결과와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을 평가하여야 하

며, (ⅲ) SPS조치가 적용됨에 따른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을 평

가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요소에 따라 1996년 최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동 보고서는 세 가지 요

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패널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호주의 SPS조치는 그러한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동 보고서에는 호주의 SPS조치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

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의 SPS조치는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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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였다. 항소기구는 패널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논리

와 심사대상을 달리 하였다. 우선 항소기구는 패널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잘못 파악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항소기구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되는 조치는 생

물, 냉장, 또는 냉동 연어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이지 열처리조건을 부과하는 조

치가 아니었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WTO 분쟁해결의 전례에 따라서 패널이 언급

하지 않았던 쟁점인 생물, 냉장 또는 냉동의 바다에서 잡힌 태평양 연어에 대한 

호주의 수입금지조치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

한 법적 분석을 완결하고 위반여부를 결정하였다. 항소기구는 첫 번째 단계로 

1996년 최종 보고서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항소기구는 부속서A 4.의 두 가지 유형의 위해성 평가를 정의하고 있다

고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위해성 평가란 "적용될 수 있는 SPS조치에 따라 수입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항소기구 역시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는 질병의 확인, 연관

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그리고 경제적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의 평가, SPS조치가 적용됨에 따른 이러한 질병의 유입, 정

착 또는 전파의 개연성의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항소기구는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조치를 부과한 회원국에 의하여 실시될 필

요는 없으며, 제5조 제1항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위해성 평가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위해성 평가를 정당

화 근거로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EC - Hormones사건 항소기구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였다. 항소기구는 가능성(potential)과 개연성(probability) 이 두 용어의 구

별을 위하여 개연성은 probability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실일 것 같이 판

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분석을 기초로 항소기구는 제5조 제1항 및 

부속서A 4.에 따른 위해성 평가란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 및 연관된 생물

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적절한 위해성평가란 SPS조치가 적용됨에 따른 질병의 유입, 정착 또

는 전파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 및 연관된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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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학적 결과의 개연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항소기구는 개연성의 평가가 정량적(quantitatively)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EC - Hormones사건 항소기구의 견해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있어 위

해성 정도를 어떤 양만큼 설정해야 한다든가 또는 한계의 수준(threshold level)

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위해성 평가는 

"위해성 없음(zero risk)'이라는 개념을 전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패널의 견해에 대하여 제3참가국인 EC는 보호의 적정수준으로서의 '위해성 없음

'이 SPS협정 하에서 회원국의 취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로 잘

못 해석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EC의 우려에 대하여 항소기구는 위

해성 평가에 있어서의 위해성의 평가와 보호의 적정수준의 결정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EC - Hormones사건의 항소기구가 언급했듯이, 위해성 평가에서 평가되

어야 하는 위해성이란 확인할 수 있는 위해성(ascertainable risk)이 되어야하고, 

이론적인 불확실성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위해성의 형태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이 '위해성 없음'이 되도록 결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항소기구는 1996년 최종보고서가 위해성 평가의 첫 번째 요소인 질병의 확인

이라는 요소는 충족하였다고 보았으나, 두 번째 요소인 개연성의 평가에서 다소

의 개연성의 평가(some evaluation of the likelihood)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충분

하고, 세 번째 요소도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1996

년 최종보고서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아니므로 호주가 제5조 제1

항에 불합치하도록 행동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5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관계

에 따라 묵시적으로 제2조 제2항에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2) SPS협정 제5조 제5항 위반여부

패널은 호주의 SPS조치가 제5조 제5항 및 묵시적으로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

다고 인정하였는데, 호주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기구는 제5조 제5항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원국이 몇몇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채택할 것, 둘째, 그러한 보호수준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부당

한 차이를 나타낼 것, 셋째, 그러한 차이를 포함하는 조치가 국제무역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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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항소기구는 만약 상황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의 위해성을 포함하거나 혹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연관

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그리고 경제적 결과에 대해 위해성을 포함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서로 비교될 수 있다고 하면서, 패널이 비교상황으로 설정한 네 가지 

상황104)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항소기구는 미끼용 청어와 장식용 물고

기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가하고 연어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것은 서로 다른 

보호수준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패널의 판시에 대하여 

미끼용 청어와 장식용 물고기의 수입이 연어의 수입에 따른 위해성과 비교하여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관대하게 다루

어지고 있으므로 패널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요소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끼용 청어와 장식용 물고기의 위해성은 태평  

  양산 연어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호주가 전자는 수입을 허가하고 후자는 수

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라는 추정이 가능

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결론이 첫째, 보호수준의 구별이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 둘째 보호수준의 구별이 다소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구별이

라는 사실, 셋째, 문제의 SPS조치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

지 않고 있다는 사실, 넷째, 호주가 현존하는 동일한 위해성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호주가 효과적으로 연어제품과 미

끼용 청어 및 생물청어를 차별하였다는 것이 암시된다는 사실, 다섯째, 1996년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1995년 보고서의 결론과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아

마도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호주 연어 산업을 보호해달라는 국내적 압력

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 여섯째, 호주는 수입연어에 대하여는 가

능성이 낮은 잠재적인 위해성을 다루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는

데 반하여 동시에 호주 국내 연어 제품의 국내 유통에 대해서는 유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호주의 SPS조치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04) 4가지 상황 1. 조리하지 않은 태평양 청어, 대구 등의 수입허가, 2. 조리하지 않은 태평양 청어, 대서양 

및 태평양 대구 등의 수입허가, 3. 미끼로 사용되는 청어의 수입허가, 4. 장식용 물고기에 대한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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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구도 호주의 조치에 대하여 제5조 제5항의 위반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함으로서 호주가 제5조 제5항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였다

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

(3) SPS협정 제5조 제6항 위반여부

  패널은 호주의 조치가 위생검역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보

다 더 무역 제한적으로 제5조 제6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 항소

기구는 패널이 심사대상인 조치를 생물, 냉장 또는 냉동 연어에 대한 수입금지조

치가 아닌 열처리 요건 부과 조치로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

였다. 제5조 제6항과 동 조항의 각주를 검토한 항소기구는 동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

체조치가 있을 것, 둘째 회원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것, 셋째, 분쟁의 대

상인 SPS조치보다 현저히 덜 무역제한적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항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여 첫 번째 요소가 

충족되었다고 보았는데, 패널에 따르면 1996년 최종 보고서상에 선택 가능한 조

치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일단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조치라고 추정할 수 있고, 호주가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일체의 주장 또는 증거

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요소가 충족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항소기구는 이 사건에서 문제의 SPS조치에 반영된 보

호의 수준은 명확하게 '위해성 없음'을 달성하는 보호수준이나, 호주가 명백하게 

결정한 적절한 보호수준은 '높은 또는 매우 보수적인 보호수준이지만 위해성 없

음의 접근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구는 DSU 또는 

SPS협정의 어느 조항도 패널 또는 항소기구로 하여금 보호수준에 대하여 회원

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과 다른 판단으로 회원국의 보호수준을 대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특권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널이 호주의 행동이 제5조 제6항과 불합치하다고 인정한 결론만을 파기하고 

호주가 제5조 제6항에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항소기구의 판단은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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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결국 호주의 캐나다산 생물, 냉장 및 냉동 연어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는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5조 제5항에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호주는 이러한 결론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평

결 이행 시한보다 늦은 것이었다. 한편, 호주의 Tasmania 주정부는 생물, 냉장 

및 냉동 연어가 특정 6개 질병 발생 해역 이외에서 포획되었거나 열처리된 것임

을 주 검역 당국에 입증하지 않는 한 동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1999

년 10월 새롭게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가 DSU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이행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행 패널은 호주의 1999년 7월 조치에 대하여 이행 조치 시한 내에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이행 조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해성 평가와 조치 간에 합

리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5조 제1항 위반이며, 아울러 제2조 제2항에

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가 제5조 제6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캐나다가 주장한 제5조 제5항, 제2조 제3항, 제8조 및 부속서C 제1조 (c) 

호의 위반에 대하여는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아울러 Tasmania 주정부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5조 제

1항과 제2조 제2항의 위반을 인정하였다.

제 7  절  일 본 산 수산물 수입  금 지 조 치 와  위 해 성  평 가 의  문 제1 0 5 )

 1 .  서

최근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일본과 통상마찰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105) 최혜선, 전게논문, 208-212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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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3년 9월 6일 루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및 일본 전역에서 수입 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9월 16일 일본정부 관계자가 우리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W T0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매우 적절하였으며, 과

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도 일본수산물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사전주의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일본이 W T0 에 제소

할 경우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AC가 정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제한 선량은 1밀리시버트(mSv ) 인데, 우리나

라 식품 방사능 기준은 우리가 일 년 동안 섭취하는 총 음식물 중 10% 가 1kg

당 요오도 100베크렐 (Bq〉, 세슘(Cs) 370베크렐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

칙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에 한하여 세슘기준을 현행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국내 기준과 같은 수준이며, 국제기준 1000베크텔 보다 10배

나 엄격한 것이고, 미국기준보다는 12배, EU의 기준보다는 5배가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슘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10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기준과 동일하므로 일본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는 달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

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이유로 WT0에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이하 “IAEA”라 한다)는 현재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세계 최고로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것이며, “게다가 이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유통시키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자체의 수산물

의 안전은 확보돼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IAE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과학적 증거 없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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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조치는 ‘예방적 조치(precautionary principle)’로서 큰 사

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

적 위협이 있을 때, 이를 증명할 과학적 확실성이 없을지라도, 국가가 정책적으

로 주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행되는 예방적 조치는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피해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한 나

라의 정부가 공공위생 및 환경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

하는 것이다. 물론 WTO는 이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위생과 관련

된 SPS협정은 수입된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동식물의 건강 및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과학적 증명을 갖추지 않고 시행되는 회원국의 수입규제 

정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의 수입규제 정책은 필히 과

학적 증명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WTO는 SPS에 따라 수입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학적 증명이 없

는’ 예방적 조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IAEA의 조사 이전과 같이 제5조 제7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방

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대 응 방 안

  IAEA가 원자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

로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쿠시마와 그 주

변 지자체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반드시 IAEA의 조사결과

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SPS협정에 도입하여 풀어서 설명하자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 

여 국제기구인 IAEA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이며 위해성 평가 결과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의 SPS조치를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해성 평가는 자국이 



- 82 -

스스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회원국의 위해성 평가를 활

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IAEA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E A의 위해성 평가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E C - Hormones사건의 항소기구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과학계의 주류를 이

루는 견해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소수견해를 전개할 수 있으며, 회원국 정부가 

소수견해에 근거하여 SPS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SPS조치와 위해성 평가 간 

에 합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스스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수견해가 있

을 경우 그러한 소수견해에 근거하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유

지할 수 있다.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제5조 제7항은 사전

주의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의 정보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SPS조치를 채

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 후 더욱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조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IAE A에서 이미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

한 핵심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

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7항의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

우에 해당하여 제5조 제7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

  WT0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과 같이 사전주의원칙이 제5조 제7항에 반영되

어 있고,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7항을 인용하기 위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회원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

황에 대하여 제5조 제7항을 통한 잠정조치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주장은 가능할 것이다. SPS협정이 제5조 제7항을 규정한 이유가 위생검역

과 관련된 모든 사례에서 과학적 증거원칙을 따를 수 없다는 한계를 이미 스스

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5조 제7항 을 원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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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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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 요 국가 의  수산물 위 생관련제도

제 1  절  일 본 의  수산물 위 생관리제도

 

1 .  서

일본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은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고 있

다. 후생노동성의 의약식품국은 수입 수산식품에 대한 검사를 행하며, 수입식품

을 감시 · 지도할 계획을 책정 · 공표한다. 그리고 등록검사기관을 검사하며 수

산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실무책임부서로서 수입식품의 위해발생 방지

에 관한 조사 및 지도를 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

성의 수산청에서는 수산식품의 품질관리(지식의 보급 및 개발, 품질의 조사 및 

지도)를 행하고, 수산식품 유통시설 · 가공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한다. 수산식품 

수입기획 및 할당 그리고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수출용 수산식품의 생산 · 수출 

및 품질개선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

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연대하여 

정보의 교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식품안전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자기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브랜드 가

치를 높이고 소비시장에 시장 확대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자체의 

식품안전정책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아울려 지역 농수산업의 진흥의 주요 수단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HACCP 개념에 따른 총합위생관리제조

과정(總合衛生管理制度 : 제조 또는 가공 방법 및 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취해진 제조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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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의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HACCP 도입 전에 위생규범 및 식품제조 매뉴얼 등을 통하여 HACCP 

도입의 전제 조건인 일반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의 축적과 종사

자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더 나아가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 

기술 분야도 전문화하여 냉장 ․ 냉동설비, 기계 ․ 기구 등의 제작에도 식품위

생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HACCP시스템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공장

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Software와 다양한 간이시험기(Kit)를 개

발 ․ 응용하고 있다.

식품관련 플라스틱용기 ․ 기구 등을 생산하는 회사도 식품위생 및 HACCP에 

대한 관심이 높고 끊임없는 교육 ․ 훈련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배송, 물류 시스

템에 있어서도 온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준수의식 및 기

록관리가 생산 공장과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의 의식수준도 매우 높아 문제발생 식품업체에서 제조된 식품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과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2 .  관련법령  

일본의 HACCP를 규정하는 관련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등 기준 및 성분규격) 및 제3항(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방법의 기준

특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제1항(동법 제7조의3 승인 대상식품 규정) 및 제2

항(승인심사수수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의 기

준), 제24조 제3항(승인신청) 및 제13조 제4항(변경승인신청) 등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에서는「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 및 그 위생관리방법에 대하

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 HACCP의 개념을 정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생관리와 그 전

제가 되는 시설 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시행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위생관리된 식

품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위생 관련법 상에서의 위생관리와 HACCP 규정상에서의 위생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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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식품위생법 제8조 제1

항에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조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HACCP는 동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가공방법으로 제조 ․ 가공된 것으로 본다고 간

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제조 ․ 가공된 식품은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제1항에

서는 식품위생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HACCP에

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일본의 HACCP는 기존의 법령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법령에 의한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심화된 위생관리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와 HACCP를 이용

한 식품위생관리의 내용을 간단히 나타내면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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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 >  기 존  위 생관리와  HACCP와 의  비 교 ( 개관)

 

      식품제조  등 의  일 반 적  규 제                       HACCP

제

조

․

가

공

방

법

○ 획일적인 제조․가공방법 의 기

준 적용(법8조)

(예)가열식육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

최종공정에 있어 확실한 가

열살균

➡

➡

식

품

위

생

상 

위

해

의

발

생 

방

지

󰀹

󰀹

○ 제조․가공의 각 단계를 배려한 

제조․가공방법

 (예) 가열식육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

 ․ 오염이 적은 원재료의 사용

 ․ 원재료 보관중의 2차 오염방

지

 ․ 제조시 오염방지

 ․ 적절한 가열살균

 ․ 제품관리중의 온도관리

제

조

․

가

공

의

관

리

방

법

○ 식품위생관리자의 설치에  

 의한 종사자의 감독

  (법48조제3항)

○ 다중적인 위생관리의 실시

 ․ 각 공정의 책임자 선정

 ․ 시정조치의 명확화

 ․ 샘플링검사에 의한 검증의 실

시

 ․ 필요사항의 기록

규

제

방

법

의

특

징

○ 전 제조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제

  → 비교적 간소하고 획일적

인 규제

 ․ 원재료의 오염이나 위생

관리 체제등의 제조건이 

일반적인 수준인 것이 전

제

 ․ 비교적 준수가 용이하도

록 포인트를 맞춘 규제

➡ 󰀹

○ 신청자에 대한 후생대신의 예외

승인

→ 고도․다양한 제조․가공 및 

그의 관리방법이 가능

 ․ 각공정에 있어서 위생수준목

표의 설정이 다양

 ․ 당해신청자가 준수가능한 방

법의 설정

  자료 : 주문배외 3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2010,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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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 타  식품 안 전 성  확 보 를 위 한 제도

 일본은  수산식품의 자국 내 생산 ․ 가공시설의 위생조건을 EU, 미국과 동

등수준의 GMP 시행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한국산 수산물의 특별수입조건으로 생

식용 굴 등 이매패류106) 위생조건과 복어처리시설의 위생조건, 양식 활 넙치 위

생조건, 양식 뱀장어 위생조건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수입식품 검사에 있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107)를 시

행함으로써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강화하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식품 중

에 잔류하는 농 · 수산물 사료 첨가물, 동물 의약품에 대하여 일정량을 초과하는 

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의

미한다. 기존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리스트화된 특정 물질의 잔류 량이 기준

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품 등이 식품에서 검출되어

도 그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

됨으로써 모든 물질, 약품 등에 대하여 잔류기준이 설정되므로 그 기준(0.01ppm)

을 초과하여 농약 등이 식품에 잔류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

할 수 있게 되었다.

106) 이매패류(二枚貝©, bivalves) 연체동물문 직체아문의 1강(綱), 호두조개, 홍합, 대합 등의 6아강으로 이

루어지나, 원새류, 판새류, 격새류의 3군으로 나누기도 한다. 몸은 좌우 대칭하여 좌우 옆으로 납작하고 2

장의 외투막이 몸의 거의 전부를 덮으며 좌우 2장의 동형 패각을 분비한다. 패각은 등끝(각정)의 관절치에 

의해 관절하고, 전후 2개의 폐각근(조개관자)의 수축에 의해 배쪽 가장자리가 닫히고, 등쪽 가장자리의 외

면(또는 내면)에 있는 인대의 탄성과 폐각근의 이완에 의해 열린다. 발은 앞 끝이 뽀족하고 옆으로 납작한 

도끼모양이며 포복면은 없고 모래 속으로의 삽입에 알맞다. 족사에 의해 몸을 다른 물체에 고착시키는 것

이 있다. 두부가 없고, 큰가리비 등의 외투눈을 제외하면 눈을 볼 수 없으며, 촉각도 없다. 2개의 빗 아가

미는 판상이며 구조는 복잡하고 순판과 함께 섭식에도 도움이 된다. 구강에 치설, 악판 등은 없고 장은 길

게 선회하며 정간체가 있다. 신관 외에 위심강 샘의 케베르(keber)기관을 갖는 것이 있다. 자웅이체 또는 

자웅동체이며 교접은 하지 않는다. 유생형으로서 담륜자 및 벨리저를 경과한다.

107) 일본은 동 제도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는 물질을 원칙적으로 0.01ppm을 기준으로 규제한다. 단 식품위

생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잔류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규제한다. 미

국, EU 등은 이미 이러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별로 잔류기

준은 다소 차이가 난다. EU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0.001ppm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이 금지되고, 뉴질랜드 및 독일은 0.1ppm,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운용상 0.01-0.1ppm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합리적 · 합법적 수입관리 방

안⌟, 2006,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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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

1 .  서

2012년 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약 1억 8289톤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40% 정도가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5%

를 차지하는 대규모 수산물 생산국이지만 불과 약 7% 정도만을 국제적으로 교

역하고 약 20% 정도는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한국, EU, 미국, 캐나다 등은 중국의 수산물에 

대하여 HACCP 계획을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 

겨우 250여 개 수산물가공기업만이 이 HACCP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

데 120여 개 기업만이 EU 수출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중국의 수산물 관리체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중국의 수산물 주관 행정 담당부

서는 수산물가공품질법률에 따라 농업부 어업국(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어정

어항감독관리국)과 산하의 여러 수산과학연구소 및 수산표준화기구 등이 수산물

가공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감독은 수출수

산물 품질관리법률에 따라 국무원 산하의 수출입상품검증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

일종의 수출검역검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수출수산물 품질관리법률의 주요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  수출 수산물 품질 관리법

1) 검증대상

수출 수산물 생산기업을 검증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업은 반드시 상품검증기구

(국립상품검증기구 산하에 각 성, 시의 주관검증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수출상품은 반드시 상품검증기구에 등록된 가공공장

에서 생산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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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항목

수출 수산물의 검증은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위생안전(미생물, 기생

충, 유독 물질, 중금속, 농약 잔여물, 화학약품 잔여물, 첨가제, 방사성 물질, 잡물 

등) 내용이 포함된다.

3) 검증기준

검증기준과 관련하여서 본 법률에서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수입국 위

생당국의 수산물 위생안전 강행규정, 무역계약서상의 약정, 이외의 경우로, 3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입국 위생당국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고, 둘째, 무역계약서에 수출 수산물의 품질

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에 기초하여 검증한다. 

만약, 수입국 당국 및  무역계약서가 수산물의 품질, 위생, 안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수산물 품질표준과 관련 법률의 표준에 따라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4) 검증방식

수출 수산물 생산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수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사(수출 

전 또는 수출검사) 및 항구검사(수출 전 검사)를 원칙적으로 하며, 관할지를 벗어

나는 검증 혹은 타 지역에서의 검증을 금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출 전 검증 혹은 수출검증방식을 취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기구는 대외

무역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출 수산물의 적시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

역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수출검증기준에 따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출 전 검증

을 진행하고, 품질 기준에 합격하면 검증 합격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전 검증의 불합격 혹은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수출검증 시에 반드시 보완

하여,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항구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항구 검증기구는 원산지 상품검증기구의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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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고 항구까지 운송되어 온 수출 수산물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실시하며, 

만일 원산지 상품검증기구의 검증합격을 획득하지 못한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항구 검증기구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원산지 및 항구 검증기구

는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대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항구 

검증기구는 항구 검증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시 원산지 검증기구에 통지 

하여야 한다. 원산지검사를 통해 검증 합격 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검증합격증

을 서명 발급하되, 항구검사의 경우에는 원산지검사에 합격하고 교환증을 발급 

받은 상품에 대해 항구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검증합

격증”을 이 합격증이 곧 수출비자108) 기능을 한다.

한편, 해상에서 집하 운송되는 냉동 수산물 및 원양어선에서 가공하여 해상에

서 국외로 직접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상품검증기구가 심사하여 인가한 

선박회사(선주)의 검증원이 검사하도록 한다. 검증을 거쳐 합격된 수산물의 경우, 

인가 받은 검증원이 서명하여 발급하는 품질합격 통신문에 따라 해당 상품검증

기구에 검증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품검증기구는 심사를 거쳐 상품 검증서를 

발급한다. 상품검증기구는 정기적으로 인가 받은 선박회사(선주)의 검증원에 대

해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인의 검증원 자격을 철회 할 

수 있다.

3 .  중국 수산물 수입  주 요  국가 의  동 향

중국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식품위생법의 검증기준에 따라서 수산물

을 수입할 때  지정검증기구가 미생물, 농약 잔여물, 화학약품 잔여물 등 약 30

여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장어류 수산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위생등

록제도를 실시한다. 가공기업의 가공공정 및 수산품 위생품질에 대해 심의 · 인

108) 원산지 사전검증에 합격한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증합격증>을 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출검증은 

<검증합격증〉에 의하거나 혹은 검증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수출상품검증교환증>을 서명 ․ 발급하

고, 항구 검증기구는 원산지 검증기구가 서명하여 발급한 <수출상품검증교환증>을 토대로 검증을 진행하

고, 합격할 경우에 상품검정서 혹은 수출허가증을 서명하여 발급하거나 또는 통관신청서 상에 수출허가 

인장을 찍도록 한다(본법 제17조 관련). 한편, 수출 수산물 검증서는 서명하여 발급한 일자로부터 유효하

며, 활수산물, 냉동수산물은 발효일로부터 2일, 수동수산물은 6개월, 건냉동 및 단독냉동수산물은 4개월, 

건제류 및 염장수산물은 6개월로 하되, 검증서의 유효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검증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 때 재검증 신청은 단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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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진행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

고, 인증등록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의 한중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

정에 따라 한중 양국 수산물은 통일된 품질, 안전위생기준을 시행하게 되었다.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는 양국 수산물 무역에 있어, 향후 수입국정부가 규정한 모

든 인체유해 세균 및 유독물질과 중금속 등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

여 검증검역기구가 발행하는 ‘위생합격증명서’를 모든 수산물에 부착해야 한다.

과거 EU는 수입수산물 품질검증항목이 무려 100여 개에 달해 수출문턱이 매우 

높았다. EU는 중국 수출 수산물 가공기업 혹은 포획 가공어선으로 하여금 반드

시 EU의 심의를 통과해 등록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매회 수출 

수산품에 대해 중국 검증검역기구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수

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엄격함은 중국 수산물의 대 EU 수출에 상당한 어려

움을 주었다. 이에 중국의 국가수출입검증검역국, 대외경제무역부, 농업부 및 수

많은 수산물 수출 기업들의 5년간의 노력으로 2000/86/ EC 결의문을 성사시켜 

2000년 2월 20일부터 중국의 EU등록기업의 생산하는 수출품에 대해 수입허가 

없이 EU회원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대미 수출 수산품 기업에 대해 반드시 HACCP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지 않는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미국시장 진입을 불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9). 중국 수산물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당국(국가검증검역기구)의 심의를 거쳐 대미 수출 수산물 HACCP 검

증서를 취득함과 동시에 미 FDA 당국에 등록을 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미 국

109) 미국은 국내적으로 위해식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HACCP제도를 통한 사

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가 식품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사전적 식품안전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기준의 특징은 조직간 투명한 힘

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박인숙외 5인,  “수산물의 관리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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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미국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과 국립해양대기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의 국립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NMFS) 그리고 미국 농무부(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를 들 수 있

다. FDA의 경우 수산식품은 산하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 CFSAN)가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무검사를 집행하며, 제조시설 및 창고를 점검하

며, 물리적 · 화학적  · 미생물학적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 채취와 

분석을 행하고, 식품공장 위생 · 식품포장 요건 · HACCP 등과 같은 우량 식품

제조 관행 및 생산기준을 확립하며,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수입식품의 안전

성을 확인하고, 불량식품을 회수하도록 제조업체에 요청하여 식품회수와 같은 모

니터링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수산식품의 정책과 안전을 담

당하는 실제 부서로서 수산식품에 대한 정책집행 및 방침, 규제지침 등을 향상시

키고, 조언을 제공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에 관한 프

로그램을 이행 ·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NOAA 산하 국립

수산청 NMFS에서는 자발적인 유료검사를 담당하며 수산물과 수산제품의 검사, 

등급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관할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 

유출, 독성적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생산해역을 폐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NMFS는 연방위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하여 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시

설 등을 검사하고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산동식물의 건강(질병)관리를 주관하

고 양식어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 약품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수산식품검사 관련 법령

미국에서의 수산식품검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FDA의 연방식품약품 및 화장

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 공정한 포장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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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공중위생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이 있으며, NOAA의 농산물유통법 (The Agriculture Marketing 

Act of 1946), 조직법에 근거한 자발적인 수산식품 검사집행(Voluntary Seafood 

Inspection 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 Act of 1999), 어류 및 야생생물법

(Fish and Wildlife Act), 레이시법(Lacey Act)등을 들 수 있다.

2 .  수산식품에 대 한 HACCP 의 무 시 행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무는 FDA 소관이나,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 수출되는 수산식품은 

까다로운 통관 및 위생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량(adulterated)식품이나 부정

표시(misbranded) 식품으로 간주되거나 위생검사와 관련된 문서가 결핍될 경우 

해당식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FDA는 위해요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수산식품에 대해 HACCP 지침

을 마련하고 수산식품 생산자, 유통업자, 운송업자, 판매상에게 의무적으로 실시

하게 하고 있다. HACCP 의무실시는 수산물의 출하 이후 수산물 소비에 이르기

까지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해당한다. 수산식품에 대한 HACCP제도는 소

비자까지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매상이라 할지라도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그 소매상도 

HACCP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산물의 운송이나 보관에도 HACCP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조개류가 물이 담긴 용기에서 판매될 경우 그 용

기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물의 염도, 온도, 

청결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수입되는 수산식품도 미국의 이러한 위생관리 정책에 따라 HACCP가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110) 그러나 미국과 수산품목에 관한 위생약정을 체결하

고 그 위생약정에 따라 생산된 수산식품은 HACCP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HACCP적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10) 출하 이후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수산물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하 이후 

냉동과정과 같이 저차 가공단계라도 거치게 되면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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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품표 시 제도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표시제도는 의무표시와 

임의표시로 분류된다. 의무표시에는 식품명, 실중량, 원재료명 등을 포함하는 일

반적 사항과 원산지 및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특정표시가 있다. 임의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에 에코라벨, 바이오텍 표시와 유

기농 인증표시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식품표시제도는 수출국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

운 까다로운 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가공식품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요

구하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해서는 식품정보 확보와 표기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공단계가 낮은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역시 생산자나 중간상인, 소매업체 등에 적지 않은 추가비

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4 .  안 전 성  확 보 를 위 한 제도

미국은 다원적 관리체제이며 식품안전관리기관으로 FDA, 식품안전검역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111)가 있다. 식품의 제조 ․ 포장 

․ 보관에 관한 GMP 규정 (21 CFR Part 110)에서 종사자, 건물과 설비, 장비 

및 도구,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위생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어류 

및 수산 제품에 대한 HACCP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1998. 12. 18). 어류 및 수

산 제품에 관한 규칙(21 CFR Part 123)에서 제3국산 수산물의 특별수입조건을 

정하고 있다. 수입자는 HACCP를 이행하여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하거나, 미국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연체류 및 패류의 생산 ․ 가공 및 위생관리는 패류위생계획(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 NSSP)112) 모범법령(Model Ordinance)에서 규정

111) 식품안전검역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예방시스템인 HACCP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안전관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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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패류는 허가된 해역에서 생산한 것만 수입 가능하

며 패류의 생산 ․ 가공공장은 매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 ․ 11 테러사태 이후 식품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여 바이오테

러 대응을 위한 법률(2002.6)을 제정하고, 2003년 12월 12일 까지 미국에 수출 하

는 식품가공시설 등을 미국의  FD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 식품안전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식품생산 및 유통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며, 행정기

관에 문제제품의 회수명령과 회수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약품을 처리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사전조치

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동등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둘째,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위반 시 부과

하는 벌금을 최대한으로 인상하였다. 식품표시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압류를 위

한 준비기간 동안 식품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수입규정을 위반한 사업

자 대해서 수입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FDA에 대해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 및 제조장소의 표시 및 식품생산과 유

통기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

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도 식품에 관한 각종 규제와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는 추세에 있다.113)

제 4  절  E U

112) 미국패류위생계획(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 NSSP)은 미국에서 패류를 생산, 가공, 운

송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의 패류위생협정에 의거 미국

에 패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3)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 FSMA)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식중독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확신 하에 수년에 걸쳐 집중적인 투

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HACCP의 원리를 적용

하는 게 핵심이다. 모든 식품제조 공정에 우수제조규범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해를 공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명확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재원을 집중투자하면서 식품안전을 제고 하고 있다. 식품안전이 식품분야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세계 제일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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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수산물 수입량은 전 세계 총수입량의 33.7%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3국의 수산물위생제도가 EU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국내시장과 제3국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거래

를 위해 정밀한 입법을 시행하였다. 즉, 국내시장과 제3국과의 관계에서 어류생

산품의 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생산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어류생산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마케팅 표준을 정립시켰다. 또한 본질적으로 신선

한 상태로 어획한 수산물은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지만 어획 후 비위생적인 조

작 및 처리로 인하여 오염과 부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단계의 가공과 저

장 그리고 운송 도중에 있는 선어 및 가공수산물의 올바른 위생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각국마다 수산물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다르므로 하나의 경제 공동

체로서 수산물의 안전성이 보장된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수산물에 의

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EU는 표준화된 수산제품의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절

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EU는 모든 나라에게 수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으

며, EU와 유사한 위생관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만을 교역 대상

으로 한다. 따라서 EU와의 수산물 교역을 원하는 국가는 위생관리 수준에 있어

서 EU의 인정(recognition)을 받고 수출가능 국가그룹에 등록되어야 한다.

EU의 인정제도는 리스트Ⅰ과 리스트Ⅱ로 분류하고 있다.114)

리스트Ⅰ(Perfect Harmonized Countries)는 수산식품의 위생관리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국가들이다. 리스트 Ⅱ(Temporary Harmonized Countries)는 

114) 리스트 Ⅰ국가 : 한국, 호주, 베트남, 페루, 칠례, 태국, 자메이카, 튀니지,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터키, 

대만.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바레인, 베트남, 북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

트, 아르메니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그린란드,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이집트, 잠비아,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가나, 가봉, 나이지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몰도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

이, 타지키스탄, 필리핀, 마셜, 미크르로네시아,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통가, 파퓨아뉴기니, 피지, 니제르, 

베네수엘라, 모로코.

    리스트 Ⅱ국가 : 미국,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스리랑카,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레소토, 르완

다,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공화국, 수리남, 코모로, 시에라리온, 부룬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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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스트Ⅰ 국가로 승인받기 위한 과정에 있으나, 아직 동등한 위생관리 수준

을 인정받지 못한 국가들이다.

리스트Ⅰ이나 리스트Ⅱ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금지 

된다. 리스트Ⅰ이나 리스트Ⅱ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EU에 대한 수산물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EU에 자국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기간 리스트Ⅱ 등재 국가로서 관리를 받게 된다.115)

2004년 4월 현재 리스트Ⅰ에 속한 국가는 87개 국이며, 리스트Ⅱ에 속한 국가

는 24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 수출 국가는 모두 리스트Ⅰ 그룹

에 속하고 있으나, 흥미로운 점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이 리스트Ⅰ이 아닌 

리스트 Ⅱ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리스트Ⅰ그룹에 속한 국가는 자국의 위생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수산식품 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그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시설을 EC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U로의 수산물 수출은 통보된 등록시설로

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수출국가에 발급한 위생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가그룹에 따라 통관 시 물리적 검사를 받는 비율이 달라진다. 리스트Ⅰ에 속

한 국가의 화물은 20%정도 물리적 검사를 받게 되며, 리스트Ⅱ에 속한 국가로부

터의 화물은 50%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2 .  수산식품의  위 생 관련조 직 과 법령

1) 식품안전관리기관

EU의 식품안전 담당기구는 보건소비자보호총국(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General : HCPDG)과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FSA)을 들 수 있다. HCPDG 산하기구인 식품 · 수의학 사

무소(Food and Veterinary Office)는 EU회원국의 수산품 검사에 관한 최고의 중

앙기구로서 EU회원국 및 제3국의 수산식품 검사에 관한 EU규정 준수여부를 감

115) 이 밖에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위의 두 그룹에 속하지 않으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EU 회원국

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아 위생증명서도 면제받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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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고 모니터링하며 수산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FSA는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

며, 식품과 관련된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관리(risk management)를 

담당하고, EU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 수산식품검사 관련 법령

수산식품에 관한 EU 지침으로서는 활이매패류의 생산과 출하를 위한 위생지침

(Council Directive 91/492/EEC : health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the 

placing on the market of live bivalve molluscs), 수산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

한 위생조건(Council Directive 91/493/EEC : health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fishery products).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이매패

류, 극피동물116), 피낭동물117), 복족동물118)의 특정 수입조건(Commission 

Decision 95/453/EC : special conditions for the import of bivalve molluscs, 

echinoderms, tunicates and marine gastropod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116) 극피동물(棘皮動物)은 바다에서 사는 동물의 한 문이다. 성게류 · 해삼류 등의 무리로서 몸은 거의 방사

대칭이다. 보통 체축을 지표에 수직으로 세우며, 입쪽을 아래로, 등쪽은 위로 하고 있는 것이 많다. 몸의 

표면은 가시가 나 있는 골판에 싸여 있다. 진체강이 있으며, 특히 다른 동물군에서 볼 수 없는 수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순환기의 역할을 한다. 방사대칭인 몸의 형태는 2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유생에

서 보여지듯이 본래는 좌우대칭형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몇 종을 제외 하고는 모두 물 밑에서 

생활하며, 위도 · 물의 깊이 · 밑바닥의 상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물이나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생활하는 종은 거의 없다.

117) 피낭동물(被囊動物)은 척삭동물의 한 부류로 미삭동물(尾索動物)또는 미색동물로 더 알려져 있다. 암수 

한몸으로, 무성생식 또는 유성생식 한다. 해초강, 탈리아강, 유형강으로 나뉘는데, 이들 중 해초강은 성체

가 되면 고착생활을 한다. 이러한 고착성 동물의 유생은 꼬리 쪽에 척삭이 있어서 원삭동물의 성질을 뚜

렷이 가지나, 성체가 되어 고착생활을 하게 되면 꼬리 부분이 퇴화되므로 결국 척삭도 없어진다. 이때 꼬

리 부분뿐만 아니라 체강 · 배설기 · 신경이나 소화관의 뒤쪽도 함께 퇴화한다. 우렁쉥이(멍게)· 모래무치

만두우렁쉥이 · 버섯유렁우렁쉥이· 대추우렁쉥이 · 무화과곤봉우렁쉥이 · 붉은우렁쉥이 · 칠면조안장우렁쉥

이 · 국화판우렁쉥이 · 보라판우렁쉥이 · 점우렁쉥이 · 미더덕 · 침우렁쉥이 · 바다술통 · 송곳살파 등이 

여기에 속한다.

118) 복족동물(腹足動物)은 연체(軟體)동물의 한 강(綱), 달팽이 · 소라 · 전복 · 우렁이 따위가 이에 속하는

데, 대개 나사 모양의 패각(貝殼)이 있으나 퇴화된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머리에는 신축자재(伸縮自在)한 

촉각이 있고 그 끝이나 기부(基部)에 한 두 쌍의 눈이 있다. 몸통의 복면(腹面)에 평평한 육질의 발이 있

어서 이것으로 다른 물건에 달라 붙거나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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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유래의 제품에 존재하는 특정 잔류물질의 모니터

링(Council Directive 96/23/EC : measures to monitor certain substances and 

residues thereof in animals and animal products)등이 있다.

3 .  HACCP 적 용 의 무 화

EU는 모든 나라에게 수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EU와 유사한 위생

관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만을 교역 대상으로 한다. EU와의 수

산물 교역을 원하는 국가는 위생관리 수준에 있어서 EU의 인정(recognition)을 

받고, 수출가능 국가그룹에 등록되어야 한다.

EU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침(93/43/EEC)⌟을 제정하여 1995년 12월까지 EU

회원국에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을 법제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

히 수산식품, 식육 및 식육식품, 유 · 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위생제도에 

관한 EU 이사회 규칙이 제시함으로써 HACCP제도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1996년 10월부터는 EU 지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물론 이는 가공단계를 거친 수산식품을 의미하며, 출하 직

후 미 가공 상태의 신선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4 .  수산물 검 사

EU는 유럽통합 이후 각 회원국 간 무역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위생 검사는119) 

더욱 강화되었고, 일단 EU 내로 들어온 식품은 도착지에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인근 회원국에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검사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및 중금속 잔유량, 품질 그리고 라벨링 등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먼저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첨가물 검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인

119)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지침은 본문 3장과 부칙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장은 일반사항으로

서 용어의 정의, 목적, 출하금지, 어종,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EC 집행위원회의 역할 등이 제시되어 있으

며, 본문 2장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제3장에는 종결규정으로서 지

침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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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색소와 감미료, 방부제 등이 포함된다. 활 · 선어와 같은 미 가공 수산물에는 

색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 방부제와 감미료에 대해서는 최대 허용량이 정

해져 있다.

중금속 잔유량 기준은 EU 차원에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베네룩스 

경제연합과 독일과 같은 회원국에서 자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이러한 지침이나 규정이 EU 규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단 수은 성분

(mercury compounds)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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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산물 위 생관리제도의  개선방 안

제 1  절  수산물 시 장 개방 의  대 응 방 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산식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2011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설문조사에서 식품의 

구입과 섭취에서 가장 걱정되는 위해인자에 대한 질문에 식중독균(33명), 중금속

(26명), 농약(21명), 순으로 답하였고, 여름철 가장 우려되는 식품으로 어패류가 

8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산식품에 대한 위해가 육류(19명)보다 높은 결과

를 보였다.120) 

수산식품이 국민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 

혹은 감소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수산 가공 산업의 경

우 산업규모 측면과 국내 수산업의 후방 연관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 있는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

축은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수산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해미생물을 제거 · 저감할 수 있는 

물리 · 화학 및 생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수

산식품의 특성으로 인한 산업적 관심부족 등 외부환경 요인들로 인해 매우 제한

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구축이 시급

한 실정이다. 

1 .  수산물 위 생관리정책 의  기 본  방 향  및  설 정

1) 서

120) 김용훈외  4인 “ 수산물의 관리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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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산물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국내생산의 감소에 

따라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입수산물에 의해 국내공급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시설 및 시스템을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

리분야는 수산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

다.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대상 식품 및 공급 단계별로 담당부처가 나

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체계적인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진다.121) 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원인 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식품사고의 재발을 

근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정보의 교환 및 위해식품의 신속한 리콜122)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위해식품의 정보 공유, 수거 및 단속에 관한 공조 체

계의 구축이 확립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 또한 부처 간의 책임소

재나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

트리게 된다.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관련부처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할 

뿐, 부처별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123)

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입식품관리에 있어서 담당부처의 일원화가 일반적

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식품 전반에 걸쳐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121) 예를 들어, GMO대책, HACCP추진 등 대상 식품별로 유사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수립되어 정부 차원

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유기식품 표시제’의 경우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혼

란을 야기하고 있다.

122) 2000년 8월 중국산 납 꽃게 사건 발생시  해당 물품 회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해양수산부, 식약청, 

시 · 도 등의 책임전가로 3개월 여간 처리가 지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납 꽃게를 전략 수거해 폐기처분

토록 식약청에 통보했으나 식약청은 통관절차를 마친 납 꽃게는 유통된 것이므로 허가권자인 시장, 구청

장, 군수 등이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인천시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 등 자치단체는 수입식

품의 수입신고, 검사는 물론 수입업체들의 식용식품허가를 식약청에서 맡기 때문에 페기처분도 당연히 식

약청 담당이라고 반박했다.

123) 관계부처의 견해 차이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또는 제도 현황’(식약청 자료)

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해외검사관 파견, HACCP활성화 등이 부처간 갈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손선영, 전게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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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미 국 호 주 일 본 E U

관리체제 다원적 관리 다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다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식품안전

관리기관

식약청,

농식품부, FDA, FSIS
ANZFA

(식품청)

농림성

후생성

EFSA

(유럽식품안

전청)

상급기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보건부,

농림부
보건부

식품안전위원

회

EU 

집행이사회

성 격 집행기관
정책·집행기

관
정책기관 정책·집행기관

정책·집행기

관

관리대상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모든 식품 모든 식품 모든 식품

의 경우도 수입식품에 있어서는 농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이원화체계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수입식품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며, 호주는 일원화된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표 5 -1 >  세 계  각 국의  식품안 전 관리체 계

자료 : 고성원,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국회정책포럼”, 2014. 1. 6. http:blog.naver. 

com/SWKO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분산적(다원적관리

체계)이며 단절적(해역 및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연계성이 약함)이어서 종

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아직 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WTO 중심으로 한 수산물 세계시장의 자유화 ․ 개방화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수산물 안전성 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에

게 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시설기준은 물론 위생기준의 파악

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 제도 및 운영실태, 기술수준의 분석과 동시

에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극복의 여지도 중요하겠지만, 식품위생관리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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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서 이를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장단기적인 위생관리방안이 중앙정부 차

원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산물 장 ․ 단기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도를 <그림 5-1>과 같이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 그림5 -1 >  수산물 장 단 기  위 생관리방 안  수립 의  개념 도

이 개념도를 기준으로 수산물 중장기 위생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를 구성

해보면<그림5-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정책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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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생관리 문제점 분석과 대안 검토
1. 수산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의 전환
2. SPS협정 이행계획 수립 및 국제기준설정에 적극대응
3. 수산식품 위생관리행정의 강화와 합리화
4. 종합적인 수산식품 위생관리체제 구축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5. 선진기술 및 새로운 위생관리기술(GMP, HACCP, Traceability)의 활성화
6. 식품표시 및 표준화/규격화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7. 사전 예방적 수산물 검사검역체계 확립
8. 국내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유통주체의식 함양 및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수산물 위 생관리정책의 기 본방향 책 정

수산물 종합위생관리계획 수 립

수산 물 안 정성 확 보를 위한 실천계 획 수립

< 그림 5 -2 >  수산물 중장 기  위 생관리방 안  수립 의  절 차

자료 : 이헌동, “중단기 주요 수산지표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2013.

2) 식품안전관리기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위해성 분석 역시 

여러 부처에서 식품품목별로, 취급단계별로 나누어져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업

무는 크게 농림수산식품부(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구)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있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농림수산식품부(구)는 조리

나 가공 등을 하지 않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식품

의약품안전청(구)은 조리나 가공 등이 되어진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업무를 처

리하여 왔는데, 유산균 음료나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해서는 소관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부처 간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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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농림수

산식품부(구)와 국토해양부(구)의 두 기관에 나누어 통합되었던 해양수산부를 부

활시켰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구)에 일부 나누어져 있던 식품 중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하여 통합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수산물안

전국이 설치되었고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구)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전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축수산물안전국 이외에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이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담당국의 소관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국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소비자 위해예방국에서, 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식품안전정책국에서 담당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 및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농축수산

물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 분장을 이와 같이 구분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구분 기준이 통일성이 없고 복잡하게 되어있다. 즉 국내 식품과 수

입 식품으로 양분하여 구분한 것도 아니고, 식품과 농축수산물로 구분한 것도 아

니다. 차라리 이중 기준을 반영하여 원산지별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별하고, 

식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품 즉 농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국산 식품의 안전관리, 수

입산 식품의 안전관리, 국산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안전

관리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거나 그렇게 구분된 네 갈래 하

에서 다시 식품을 세분화 하거나 농축수산물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고객 편

의 도모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처 차원에서의 식품안전 관리 업무의 통합 및 관리 기관의 일원화 작업은 

농림수산식품부(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함으로서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

산물의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 108 -

문제이다. 왜냐하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탄생하였는데, 예전과 같이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

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주관부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조직체계 및 소관업무 특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

식정책과의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수입 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의 운영, 수산물의 안정성 관리 및 조사 등”의 업무가 과의 명칭

과 합치되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산물의 안

정성 관리에 대한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능림축산식품부의 소비정책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둥이 남아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관련 업무와 기관이 통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그러한 현상을 더욱 확

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 6개부 중에서 식품위해평가부에서만 식품위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이고, 나머지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평가, 분석 업무는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둥 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식품안전 관련 위해성 분석 체계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농산

물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생길 

가능성과 그 영향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 · 평가하는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둥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즉 국내의 농산물 

위험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CAC의 위해성 평가의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촌진흥청, 산림

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둥의 기관에게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험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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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절차를 거쳐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

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새로이 개발되어 검증된 위험평가기술을 적

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위험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고서에 평가 대

상 농산물 및 위해요소의 특성, 위험평가 방법 · 근거, 위험성 확인 · 위험성 결

정 · 노출평가 둥 평가요소별 평가 결과와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의 식품안전 관련 위해성 분석 체계 역시 위해성 관

리를 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업무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 안전의 관리와 식품 안전과 관

련한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해성 의사소통 역시 위해

성 관리와 함께 위해성 분석 체계의 구성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  SPS 협정 이 행  및  적 극 적  대 응

SPS협정에 따라 국제 식품교역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의적인 무역

제한조치는 줄어들고 있다. 동 협정에 따른 위생요건 등 기술적 규명의 투명성 

개선은 수출업자들이 수산식품을 선적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상품이 충족해야 하

는 요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수산물 시장의 여건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검역 

및 위생관리를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상되는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SPS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계획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로운 위생관리체제로의 제도적 개편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SPS협정 그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

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국제기준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  검 역  시 스 템 의  효 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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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입규모가 다

양화되고 증가되면서 위해성 검사 시 부실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식

품안전에 필요한 수입 규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SPS 협정에 따라 

앞으로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용이치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124)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허용된 성분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그 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자국에 

검증이 안 된 유해 성분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위해성 평가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국제기관에서 지정한 위해물질 이외

의 위해물질에 대해 자체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

와 함께 자국의 환경에 위해한 물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

템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심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한 신종 유해물질의 등장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증가하는 수출 · 입 

수산물과 함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위해 성분이외의 

새로운 유해한 성분에 대해 수입규제를 원할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만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수준 배양과 시스템 전환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  위 험 물질 의  모 니 터 링  강 화 와  전 문  인 력  양 성

SPS협정에서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

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

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125)고 명

124) 포지티브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한 다음,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

품목과 지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

입이 이루어질 때 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철저한 검사 ․ 검역이 가능한 동시에 또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국내 병충해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외 병충해에 대한 전문적 정보, 특성, 

분포, 방제방법 등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점과 명확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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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평가란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

소 또는 질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

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126)를 말한다. 회원국들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나 SPS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

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국제규정이나 지침보다 엄격한 동식물검역 조치를 도입·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식물검역 관련 기술 수준이 낮아 위험평가를 통해서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자국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에 위협을 주는 질병과 병해충이 유입되어 확산되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위험평가는 과학에 기초한 평가로 건강이나 생

태 위험평가는 단순한 연구나 과학논문의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 평가결과와 정

책 의사결정자들 사이를 연계시켜 위험 관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검역규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27)

위험평가는 동식물이나 식품의 수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위험평가에 있어서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

고 적절한 검역수준과 검역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경제적 결과도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 SPS협정에서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에 대한 위험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

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 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

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128)

여기서 「위험분석」에 대한 이해는 위생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 아

125) SPS Agreement Article 5.1.

126) SPS Agreement Annex of A.4. Risk assessment - The evaluation of the likelihood of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within the territory of an importing Member 

according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ight be applied, and of the 

associated potential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r the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on human or animal health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 causing organisms in food, beverages or feedstuffs.

127) 최세균· 이광, “동식물검역 효율화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3, 33

면. 

128) SPS Agreement Articl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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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핵심내용을 제공 

해주고 있다. 위험분석은 다음<그림 5-3>과 같이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

교류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도 분석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위험

평가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이해당사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

< 그림 5 -3 >  위 험 분 석 의  기 본 개념

위험분석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위험평가는 식품섭취를 통

하여 위해요소(Hazard)에 노출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위해요소 평가자가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써,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129), 위해 특성규명(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130), 위험 특성규명(Risk Character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131)

위험평가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측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29) 특정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 영향은 알려진 것 일수도,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30)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와 관련되는 악영향의 성질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이다.

131) 위해요소확인, 위해요소 특성묘사, 노출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특정집단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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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으로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위험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밟아 재평가를 실시한다.

위험관리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비교 ․ 검토 한 후, 적

절한 관리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단계로 위험평가(Risk Evaluation)132), 

위험관리방안 평가(Risk Management Option Assessment)133). 결정된 관리방안

시행(Implementation of Management Decision), 모니터링 및 재검토(Monitoring 

and Review)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 및 신규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또 위험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은 <그림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

험분석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간의 정보 및 의사의 원활한 교류를 의미한다.134)

5 .  안 전 성 이  확 보 된  수산물을  위 한 통 합 적 인  접 근 방 법

현재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미흡하여 위해식품 수입으로 처벌

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동종분야 영업이 가능해 지속적 위반 시 마

땅한 제재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24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6개월만 경과하면 얼마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단속된 기업이

라 할지라도 적은 액수의 과징금만 부담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단속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약식 처벌 위주의 국내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경

우 위생 문제가 발생한 식품은 대규모 리콜135)로 인해 해당 공장이 폐쇄되고 대

132) 관리자가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133) 관리자가 위해요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134) 곽노성,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2002, 88면.

135) 회수제도(Recall) : 식품회수(리콜)제도는 식품이 제조된 후에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신속히 위해요인

(hazard)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risk)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다. 식품리콜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기업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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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에 이르더라도 이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FAD의 경우 포지티브 검사 시스템을 유지하므로 물품 자체에 초점을 맞

추어 관리하는 우리와 달리 수입업자, 제조자, 운송업자 등 식품 관련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필수적으로 한다. 제조공장 등록제를 통하여 사전 확인 및 허가 후 

등록 개정(코드)을 부여하므로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분류가 가능하고 사

전 등록 제도를 통하여 수입 시 통관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사전정보 획득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EU의 경우에도 동물성 식품 제

조 · 가공 시설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시설에 대해 코드를 부여받음으로

써 위해성이 높은 식품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업자의 감독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이, 일본은 관할 검역

소가 각각 관할 지역 내의 수입업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시· 군 ·

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업무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

로 이관하여 수입식품 및 수입업자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 감독과 

더불어 교육 ·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해물질 함유식품의 회수 조치

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격보다는 안정성이 확보 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  수산물의  원 산지  위 장  방 지

수산물 수입관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가 위장

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미국의 식품회수(리콜)제도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

으며,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의 법적 근거조항 없이 단순히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지침만으로 시행되는 자발적인 제도(voluntary recall)이다. 일본은 

1969년 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회수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부터 소비생활용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기존의  

법을 보완하여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리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식품회수 프

로그램은 등록된 모든 식품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이며, HACCP을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

램이기도 하다. 회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로 행

해 질 수 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회수(리콜) 제도는 1995년 말 식품위생법에 실시 근거

를 마련하였고, 1996년 12월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영업자 자진회수 및 강

제회수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 기업의 수준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에 맞기다 보니, 지지부진

하다가 2005년 1월 27일에야 본 제도가 강제화 됨에 따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회수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은 식품위생법, 축

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공산품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주요 품목별

로 개별법 체계 속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회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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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산지가 위장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로부터 관세상의 특혜를 받는 국가를 단순 경유하거나 수산물의 

해상전제에 의해 통관 시 원산지를 위장 하는 경로이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관

세상의 특혜는 일부 품목에 대해 한정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고 있다. 현재는 제

삼국 경유를 통한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ASEAN 등 주요 수산물 

교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삼국 경유에 의한 수산물 원산지 위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산

물 수출국가의 어선어업에 대한 정보와 해당 국가의 해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생물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유전자 정보를 입수하여 필요시에는 불법 

해상전제136)나 제삼국 경유가 의심이 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을 경유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반입되는 북어포와 오징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동 등 중국산 수산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의 정

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 위장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강

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와 병행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 반입한도를 축소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내에 반입된 후 식용으로 막바로 소비되지 않고 국내 연안에 이식되어 

육성과정을 거친 후 국내산으로 위장되는 경로이다. 현재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

락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산으로 위장되는 경유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수입되어 육성과정을 거친 후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별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수산물이 통관된 이후 유통 및 가공단계에서 유통업자나 가공업자

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산지가 위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시장에서 흔히 나

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수산물이력추적제와 같이 수산물 생산에서

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일본에서는 수산물이력추적제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는 효과

136) 전제(筌蹄) : 뜻이 바뀌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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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7 .  장  단 기 적  수산물 종 합 위 생관리 계 획 의  수립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는 주로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용 수

산물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수입억제와 국내 수산업의 보호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량의 저가 · 저질 수입수산물

에 대한 검사 · 검역에는 행정상 · 기술상 대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및 수입검사 근거법을 일원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저가 · 저질의 수입수산물 급증 시 수입억제 및 국내수산업의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EU, 일본 등 수산물 수입국들이 채용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국 가공공장 등록제도 도입, 5대 수산물 수입국과의 수산물 검사 협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있다.

수산물 원산지증명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산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

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매업소 중심의 규

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단계 추적조사로 유통 단계 간 원산

지 통보시스템이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37)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서 수산물 위

생관련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도입 또는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및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HACCP System 

적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 대상 품목에만 적용되는 GMP의 국

137) 원산지규정의 위생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식품에 대한 위생규정이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까

다로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 저 관세로 인한 수출기회보다는 위생규정에 의한 국

내수출의 차단과 거꾸로 관세철폐와 병행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위생 관련 조치에 대한 정비로 수입의 급증과 수출

차단으로 인한 국내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정인교 · 노재봉,

「FTA」, 해남, 20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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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적용과 몇몇 선진 국가에서 시행중인 이력추적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사전관리 강화 시책으로 해역별 위생관리 강화와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관련하여 효율적 위생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상호위생협정의 

체결확대와 이행, 수입검사제도의 시스템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차가공 및 국내 

유통부분 전 영역에 걸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감독이 현 체제로서는 불가능

하므로 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여기

에 덧붙여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생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산물 종합위생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업 종사자, 담당기관

의 공무원, 소비자 대표, 학계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칭) 수산물 안

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상 현안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을 국제화하고 국제협력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제협력 창구가 

보건복지부내에만 있는 결과 업무 수행의 신속성이 미흡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만 창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는 국가 간의 사안이므로 

청보다는 소속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각 부처

별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청을 중심으로 국제협

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담당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추세

이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부문의 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

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국제 협력 업무를 담

당할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식품 등 안전관리 전

문청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원인 및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검사 · 검역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산물은 그 상품 특성상 부패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수산물의 검사 · 검역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 시 분석기간의 과다로 통관지연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검사의뢰인들과의 마찰도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이 결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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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뢰인들과 검사원들 사이에는 많은 불신의 벽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때에 따

라서는 검사의뢰인들과 검사원들 간의 결탁에 의해 부실검사의 의혹을 배제할 

수도 없었다. 검사 · 검역 시스템의 현대화는 장비의 최첨단화가 필수조건이다. 

최첨단 분석 장비는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수입검사 의뢰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검사 · 검역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장비보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수산물 안 전 성  확 보 를 위 한 방 안

1 .  새 로운  위 생관리제도의  도입  및  활 성 화  방 안

 

WTO체제 하에서 상품의 교역은 그 품목과 총량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의 교역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어장축소와 연근해 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음식문화의 고급화로 인해 수산물의 소비도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수산물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산물 위생의 범주는 단지 수입 수산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연근해 어

획 혹은 양식 수산물의 국내 유통은 물론 가공 ․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

진국에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하다.

최근 수입 국가들은 자국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수출국가에서 수산물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국제기구에서도 위생관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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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HACCP 제도를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그 시

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SPS협정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사람과 동물의 생명보호

를 강조하여 각국의 SPS 조치가 국제기준, 지침, 권고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

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APEC/SCSC138) 에서는 식품교역 증진을 위한 「상호

인증협정」을 체결한 회원국간의 위생증명서를 상호 인정하여 수입검사를 면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으로 양보다는 질적 수준확보에 더욱 관심

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도

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다이옥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 PCBs)139) 등 신종 위해물질 출현과 유전자변형수산물(연어, 

송어 등)의 산업화에 대한 대응과 수산물의 생산해역 및 유통단계의 이력을 추적

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수산물 및 국내 생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측면에서의 위생안전

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진기술 ․ 제

도의 도입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체제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선

진국에서 도입하여 활용 중인 표시제 (Good Modified Organism : GMO)140), 

HACCP 제도, GMP, 이력추적제 시스템 등의 도입과 활성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 위험평가체제와 전단계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식품관련 안전 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구제

역이나 조류독감, 광우병 등 축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비의 위축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 이후 

138) SCSC는 APEC에서 식품의 검사와 기준 · 규격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이다.

1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 PCB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2001년 5월 채택된 

‘스톡홀름 협약’은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헥사클로로벤젠 등 모두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것인, 이는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140) GMO표시제 (Good Modified Organism : GMO)는 생산량 증대나 유통 ·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

를 인위적으로 분리 · 결합해 만든 생물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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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비가 위축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쇠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관련단체에 식품안전홍보 및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검역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결정시 호주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호주검역리뷰위원회141)에서 이해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

럼 우리나라도 민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142)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 및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정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국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41) 호주의 법적근거는 Quarantine Act 1908, Quarantine Prolamation 1908 그리고 Quarantine 

Regulation 2000 등이며, 농림수산성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AFFA)이 

동·식물 검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역과 관련해 산하에 BA(Bioseccurity and Australia)와 

AQIS(Austry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호주검역검사국)를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국내·

외적인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검역전반에 대한 리뷰를 통해 검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더불어 개선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호주검역리뷰위원회(Australia  Quarantine Review Committee)

는 이해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역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농림

수산성 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산성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검역정책을 입안한다.

142)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3

년 9월부터 일본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공동보도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

스,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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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4 >  선진  위 생관리제도 도입  및  적 용

2 .  이 력 추 적 제도의  활 성 화  

수산물의 이력추적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필요로 한다. 즉 수산물 유통전

문가, GIS 전문가, 정보 시스템 전문가, 식품위생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

과 생산자, 유통인, 정부, 자치단체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우선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일부

지역 및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

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식품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취급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143)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

143) 이철호.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2006. 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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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첫째, 상품의 유통경로가 투명해

져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원인규명 및 상품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둘

째, 생산자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및 위생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축적된 정보를 소비 패턴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위생부분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국내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산물이력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수산물이력

제의 정착과 이력 수산물의 시장 확산을 위해 TV, 신문,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

가 크지 않다. 소비자들이 식품선택 기준을 이력표시제품에 두는 소비패턴의 정

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44)

3 .  수산물 안 전 성  관련제도의  연계 성  강 화

   

1)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이 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수입 수산물의 경우 생산국가명을 표

시하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생산지역명(시, 군)을 표시하며, 가공품에 대해서도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및 생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농수산물

의 구매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거래단계에서의 공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생

산자의 위생관리 측면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된다면 해역 ․ 생산에서부터의 위

생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2002년 1월에 개정 ․ 고시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 처리요령」 에 따라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나, 도소매업자들의 인식미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원산지 표시제 

144) 이재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과 추진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6호, 한국보건사회연국

원, 2008,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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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 목표가 거래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합리화에 중점이 

주어져 이를 수산물 위생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산물 원산지증명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산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

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 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매업소 중심의 

규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관계 간 원산지 통보시스템이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과제는 다음<그림 5-5>과 같다.

< 그림 5 -5 >  원 산지  표 시 제 정착 과 활 성 화 를 위 한 향 후  추 진 과제

2)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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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 제품의 가치를 인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도록 함으

로써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이 제도는 원

재료의 구성과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품질별 품질등급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수산물, 수산특산물과 수산전통식품 등인데 수산물 가

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저조한 공장 가동률을 보이는 등 부실운

영이 되고 있으며, 신제품개발에 대한 연구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품목선정의 범위, 품질기준이나 채

점기준, 공장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문제, 사후관리 및 처벌규정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품목선정과 범위에 있어서는 제품별, 품목별 구분이 이루어져 인증 대상

품목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품질 및 심사기준 등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객관성의 결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이다. 

특히 효율적인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세균이나 화학물질의 제

한기준의 설정과 단계별 위생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전무한 실정이

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정기조사와 교육실시 회수가 품질인증제도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감독, 교육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며, 처벌규정 또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의 신뢰제고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

편과 수산물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품질인증품의 소비자홍보와 판매 촉

진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수용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는 철저한 위

생관리로 인한 품질향상과 대 소비자 신뢰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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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6 >  수산물 품질 인 증 제도 활 성 화  방 안

4 .  수산물 안 전 성  확 보 를 위 한 효 율 적 인  운 영  방 안

1) 국내 어획 수산물 안전성 확보

 오염된 어장에서 자란 수산물은 운송이나 유통, 생산단계에서 아무리 안전한 

위생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육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양은 수산물 공급원인 해양과 자연정화 기

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양식활

어 패류의 수출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정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한 

개체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당해 지역의 모든 수산물의 안전성이 상실되

145)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수산전통식품의 보전 ·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

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품질인중 대상품목인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

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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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역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기존의 육역지

역의 환경개선에 의존해 오던 연안관리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연안해역관리를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연근해 어장을 포괄하는 해역관리로 확대되고, 이것이 수

산물 위험평가 ․ 관리체계 확립 방안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체계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의 연계에 있어서도 해역별 관리와 관리해역의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향후 수산물 수입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

의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특히 중국산 꽃게의 납 검출사건의 발

생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반입 또는 통관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손

실은 고스란히 수산물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수출 수산물의 경

우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여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수출용 수산물 생

산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에 대해

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신선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상호

위생협정의 체결이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 미 패류위생협정(1972) 과 양해각서(1998), 한 ․ 중 위

생관리약정(2001), 한 ․ 베트남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2000)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그리고 한 · 인도네시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약정(2005) 및 

한 · 태국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EU의 위생조건 이행을 위해 가공시설을 등

록하여 관리하고 있다.146)

146) EU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공시설 등록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① 수출국 정부는 검역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검역관련 모든 사항을 EU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EU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수출국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수출

업자와 가공시설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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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 선호도의 증가는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안전성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수입선의 

다변화와 수입량 증가라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칠레와의 FTA 

실시를 필두로 하여 많은 국가별, 지역별로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물의 수입선

과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해당국가와의 양자간 수산물 위생협력의 필요

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체결될 양자 간 위생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먼

저, 우리나라와 협정국 간의 일치된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적용을 들 수 있다. 여

기에는  병원균, 바이러스 등 위해요소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WTO/SPS협정 및 Codex)에서 논의과정 중에

서 도출되어야 할 문제이나 세계 전체적인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데는 시간

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양국 간의 위생협정에서 상호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논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 수산물의 가공시설 등록 및 HACCP, GMP,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이력추적제 등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이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시행중인 

검증된 방식의 수산물 생산과 교역을 통해 더 안전한 수산물 교역과 신속한 국

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상대국가의 생산시설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 및 검사기관의 신뢰성

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

리나라로서는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

라의 수출수산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생산시설관리와 검시기관의 기능강

화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3) 위생관리체계

    ③ 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일정기간 혹은 영구 수출허가 발급해야 한다.

     EU는 또 만일 검역제도가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검역을 위임할 수 있다. 

EU가 인정한 검역기관은 해당 국가의 가공시설에서 내부검역을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책임을 부여

받는다.  또 이 검역기관은 EU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는 가공시설 리스트를 EU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EU는 검역기관이 인정한 가공시설에 대해 EU 회원국에 수산물을 수출을 할 수 있는 등

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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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성의 복잡성과 관리영역의 방대하여  식품에 대한 관리는 어느 한 부

서의 행정력 강화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147)

수산물의 전단계적인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기되

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수산물 위생 행정 간의 연계와 수산물 

위생행정의 취약부분을 소비자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산물 수입의 급증은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입시 안전성 확보를 제일의 과제로 부각 되었는데, 효율적인 통관행정은 

안전하지 못한 수산물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는 법률체계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식품위

생법으로, 행정체계는 있어서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지방자치단체로 그 기능이 위임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위생관리상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산물 위

생관리행정 또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장

에서 식탁까지의 원칙 」이 관철되기 어렵다.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개편되어 적합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이러한 공

백의 여지는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겠지만,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는 현 상태의 위생관리가 지속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

생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생관리 행정의 효과를 극대

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위생관리행정에 참여하는 부처 간, 조직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에서는 해역관리 정보와 생산단계의 

수산물에서 검출된 위해요소의 정보, 수산물 수입과정에서의 검사정보와 통계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식약청)에서는 유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와 수입가공수산식품의 검사정보, 통계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공하여 위생관리업

무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와 위해요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식품안

147)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 10 -11조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원료의 원산

지 표시(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유기가공식품(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유전자

제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주류(주세법), 용기 · 포장재질표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하상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외 위생

관리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2011,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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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산물 검사 ․ 검역체계는 대륙법 계통의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수산식품의 수입급증과 수입 수산식품 종류의 다양화 및 수입국의 다양화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영미식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함으

로써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험평가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 및 국익의 상응도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증하는 수입 수산식품에 대한 인력과 비용의 증가를 초

래할 수 있으며, 수입 통제적인 성격을 가져 교역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국의 수산물 수입검사제도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수산식품의 위생관리는 앞에서 식품의 특성에서도 언급했듯이 변질되기 쉽고, 

어느 한 요소가 변질된다면 식품 모두를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원상회복이 곤

란하므로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

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므로 각 위치에 있는 생산자, 유통업자나 소비자가 스스로 관리 ․ 감독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이용자가 그러한 역할을 수

행 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만약 특정 식품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판매자나 소비자가 발견할 수 있다면 

위해요소의 전파를 최대한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물질을 포함

한 식품의 유통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최종 단계의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한다면, 중간 도매상 및 소매상들이 스스

로 이전 판매업자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안전성 여부를 문의, 요구할 것이고 이전 

판매업자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당국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

를 할 때 보다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 모니터링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홍보 ․ 교육의 프

로그램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상오염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관한 시민 제보 기능과 불량 수산물 유통 실태에 관한 고발조치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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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 홍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5 .  식품안 전 관리인 증 기 준 과 개선방 안

상술한 HACCP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규정하

고 있다.  즉 원료관리 및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취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

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

적으로 개선 ․ 보완하는 데에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 상 관리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업자로 하여금 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의 기본요소인 식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안전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요인들은 

늘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식품안전성에 

더욱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은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가 감시되어지고 감독되어지는 국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우리의 식품표시제도와 유통기한제도, 그리고 

HACCP 등과 같은 식품안전인증제도는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

에 차단시키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적 관리기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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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  연구결 과의  요 약  및  논 의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약 16년이 경과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국내 수

산업계는 수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 환경의 급변을 경험하였다. 활어양

식업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이 저가 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경

험하였고, 자유무역이 지향하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 정부는 국내어업의 경

쟁력의 강화를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수입 수산물의 급증에 따른 시장

질서의 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수해 온 수산

물 수입관리제도가 현재의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제규범

의 틀 안에서 선진국의 제도와 형평성을 갖는 수산물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시장질서의 정립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변화와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원산지 판

별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검역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방안을 실

천하기 위한 법령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산물 수입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목표로서 수산자원 관리, 환경 및 생태계 보

호,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구할 

때, 국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에도 기여함으로써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자국의 국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자국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SPS협정 이외에 TBT협

정에서도 다루어진다. WTO이외에 FAO, WHO 및 OECD에서도 수산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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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를 위한 검역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WTO와 FAO에서 1962년에 

설립한 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CAC)은 수산물 검역제도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식품교역에 있어서 위생검사 관련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각 국가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요건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에서 자국 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이 생산되는 해역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HACCP, GMP의 이행 등 자

국과 동일한 기준의 위생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수산식품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위생관리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WTO/SPS협정의 근본취지는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간접적인 교역 

왜곡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위생조치를 일정한 국제적 규범으로 편입함으로써 

무역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SPS협정은 전문 및 본문 14개조와 3개 부

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원칙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의 원칙, 투명성

의 원칙, 위험평가 및 적정보호수준의 유지 등 14개조 4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부속서는 정의(Defintions),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제의 투명성, 관리, 검사 및 

승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Codex는 1962년 FAO와 WHO가 공동으로 식품규격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회

의를 개최한 이래 식품과 관련 있는 안전성 문제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식되고 있

다. Codex는 첫째,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격 설정, 둘째, 식품첨가

물의 사용대상 및 사용량에  대한 기준 설정, 셋째, 오염물질(잔여 농약, 잔류 수

의 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넷째, 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과 원활한 교역을 위한 작업 수행 등과 같은 기본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

류 및 어류제품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odex는 각종 어류 및 수산제품

의 28가지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28가지의 규격 혹은 규범은 대체로 동일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에 따라 각종 어류 및 수산제품의 특성을 반영하

면서 위생관리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수산물 시장 자유화에 따라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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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자국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분산적(다원적 관리체계)이며 단절적(어장 및 생산단계에서 소

비단계까지 연계성이 약함)으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변화에 대

한 대응능력이 아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국내생산의 감소에 

따라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입수산물에 의해 국내공급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산식품 위생관리시설 및 시스템을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분야는 수산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

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심지어 수산물이력제의 존재조차 모르는 소

비자가 많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 

소비자들을 위해 이력추적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

인다. 아직 정부지원이 미미해 단말기 설치시설이 미진하고 많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전한 먹을거리’ 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등록

업체를 늘리기에만 급급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극복의 여지도 중요하겠지만, 

식품위생관리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를 달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

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장단기적인 위

생관리방안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 .  연구결 과의  시 사 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수산물의 위생관리제도와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는 수산물 관련 위생관리



- 134 -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개발을 시도하였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

제의 통합에 대비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FTA는 협정당사국 간 무역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통하여 경제의 규모화와 효

율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FTA의 체결이 협정당사국의 모든 산업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부

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FTA 체결이 협정당사국의 산업·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는 어떤 산업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은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선의 대책이 산업 및 국민생활의 현실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업부문의 FTA 정책은 개별 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위상과 현재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수산물 위생관리의 영역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산 

및 수출입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

산식품 위생기준의 도입과 개발을 통하여 무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수출촉진 및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법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SPS 협정 및 Codex의 식품 안전성 기준의 논의에 관

한 전망과 국내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

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위생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수산물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통상분쟁의 발생에 대

비하여 위해성 평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통상분쟁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SPS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SPS조치

의 시행을 원하는 국민들과의 큰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한 바, 과학적 전문성이 취약한 분야의 위해성 평가가 그 원인인 것도 있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AC의 위해서 의사소통원칙에 따라 위해성 관리방안을 만드는 과

정에서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해성 관리결정을 이해하는 데에 건전한 

기초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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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행정의 역할이 보다 더 적극

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 관련 법령이 통일성 및 적정성을 

갖춘 내용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수산물 관련 각종제도

와 연계시킴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출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산물 유통체제의 안

정과 상품의 차별화로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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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과학회, www.kosfost.or.kr

해양수산부, www. momaf. go.kr

해양수산지식정보서비스. www. ocean. go.kr

해양수산과학정보원, vr. kunsan.ac. kr

5) 국외 공공기관 사이트

 

뉴질랜드식품안전청, www. nzfsa.govt.nz

EU식품검사청, www.efsa.eu.int

미국FDA, www. fda.gov

미국보건복지부, www. cfsan.fda.gov

미국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 cfsan.fda.gov

미국국립수산청, www.nmfs.noaa.gov

미국수산식품검사프로그램, seafood.nmfs.noaa.gov

미국국립수산청, www.nmfs.noaa.gov

미국수산식품 수출·입 관련지침· 규제 모음, seafood. ucdav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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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후생노동성, www. mhlw. go.jp

일본후생노동성, www.mhlw. go.jp/topics/yunyu/tpo103-1. html 수입감시업무

              , www.mhlw.go.jp/topics/bukyoku/iayku/syoku-anzen/zanryu3/

index.html 일본,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감시 업무

              , www.mhlw.go.jp/topics/bukyoku/iayku/syoku-anzen/link.html 

식품안전정보 관련사이트 링크

일본농림수산성, www. maff.go.kr

영국식품규격청, www.food.gov.uk

캐나다식품검사청, www.maff.gc.kr

WTO홈페이지 SPS 협정 부문, www, wto.org/english/tratop-e/sps-e/sps-e.ht

m

호주식품규격청, www.foodstandards.gov.au 정밀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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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 in,  Jeong Sik

D ep artment of L aw

Graduate sch ool

Jej u National  Univ ersity

D irected b y p rofessor Song,  Seok E on

 It h as b een 1 6  years since th e l ib eral iz ation of marine p roduct imp orts 

in 1 9 9 7 .  Since th en,  th e domestic marine p roduct market h as 

encountered drastic ch anges due to an increase of marine p roducts 

imp ort.  Th e domestic fish eries industry incl uding fish  farming industry 

suffered from difficul ties in management b ecause of imp orted marine 

p roducts traded in market in l ow er p rices.  Al so,  w h il e free trade 

b ecame th e rul e of international  trade,  th e K orean gov ernment striv ed 

to create ap p rop riate p ol icies and to estab l ish  th e market order for 

increasing comp etitiv eness of domestic fish eries industry.  

It is imp ortant to ev al uate th e marine p roducts management system of 

K orea w h ich  h as b een a measure to resp ond to ch anges,  w h il e 

search ing for sol utions to imp rov e th e system.  B ased up on th is 

b ackground,  th 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sol utions to imp rov e th e 

marine p roducts imp ort management system of K orea in l ine w ith  th e 

international  norm.   

F or contrib uting to estab l ish  th e market order,  th is research  deal s w ith  

rel ated systems of dev el op ed countries and some ch anges in th e 

international  norm.  As imp rov ement measures,  it suggests to rei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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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q uarantine for edib l e marine p roducts,  to dev el op  

distinction tech nol ogy for p l ace of origin and to activ ate th e national  

marine p roducts sanitation agreement system,  w h il e recommending l egal  

reform sol utions w h ich  w oul d facil itate mentioned imp rov ement 

meth ods.

Th e goal s of p ub l ic p ol icy regarding marine p roducts imp ort are to b e 

focused on marine resource management,  env ironment p rotection,  

eco-system p rotection and market order reinforcement.  Pursuing th ese 

goal s h as a w ide range of b eneficiaries,  since not onl y domestic 

p roducers b ut al so customers w oul d take adv antages of th e p ub l ic 

p ol icies.  Sev eral  imp orted marine p roducts management systems of 

Jap an,  th e U. S. ,  and E U w h ich  are deal t w ith  in th is research  aim for 

food sanitation,  food safety and customer p roj ection.  How ev er,  it h as 

b een recogniz ed th at th ese systems w ere used to p rotect domestic 

p roducers indirectl y.  

Th e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of marine p roducts is deal t w ith  

not onl y b y Sanitary and Ph tosanitary Measures ( SPS)  Agreement b ut 

al so b y th e Agreement on Tech nical  B arriers to Trade ( TB T) .  Simil ar 

issues are al so discussed ov er b y W TO,  F AO and OE CD .  E sp ecial l y,  

W TO and F AO founded Codex  Al imentarius Commission ( CAC)  in 1 9 6 2  

w h ich  is in ch arge of international  marine p roducts q uarantine.  Th e 

international  organiz ations mentioned ab ov e estab l ish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 e p remise th at q uarantine measures sh oul d not b ecome 

a trade b arrier in international  food trade.

Al so,  indiv idual  countries tend to reinforce th e sanitation criteria of 

imp orted marine p roducts.  Th ey h av e adop ted new  sanitation 

management systems for marine p roducts safety.  F or ex amp l e,  

dev el op ed countries such  as th e U. S.  and Jap an conducted fish ery area 

management to imp orted marine p roducts from ab road.  In addition,  th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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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 uired ex p orters to satisfy th eir ow n sanitation criteria such  as 

Haz ard Anal 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 .

Th e p urp ose of th e W TO agreement on SPS is to p rev ent trade 

distortion,  b y ch anging q uarantine measures into a consistent 

international  norm,  since th e measures h av e b een adop ted b y indiv idual  

countries making an arb itrary decision for p rotesting against to free 

trade.  Th e SPS agreement consists of th e p reamb l e,  1 4  articl es in th e 

b ody and 3  ap p endices.  1 4  articl es and 4 6  cl auses in th e b ody contain 

consistency w ith  international  norms,  th e p rincip l e of eq uiv al ence,  th e 

p rincip l e of transp arency,  risk estimation and maintenance of th e 

ap p rop riate p rotection l ev el .  3  ap p endices incl ude definitions,  sanitation 

management &  sup erv ision,  th e transp arency of sanitation control  and 

ap p rov al  p rocedures.  

Codex  h as b een considered as th e international  standard of food safety 

ev er since th e conference for founding Codex  Al imentarius Commission 

( CAC)  in 1 9 6 2  w h ich  W TO and W HO j ointl y organiz ed.  Codex  serv es 4  

different functions.  F irst,  Codex  estab l ish es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ded food.  Second,  it defines th e standard of food additiv es usage 

such  as usage ob j ect and usage dose.  Th ird,  it sets criteria of p ol l utant 

control  regarding remain agricul tural  p esticides,  v eterinary medicines,  

h eav y metal  and oth er p ol l utants.  L astl y,  it offers a task p erformance 

function for food safety and trade.  Codex  p rov ides 2 8  different 

standards concerning marine p roducts for th e p urp ose of enh ancing 

th eir food safety.  Th e standards refl ect ch aracteristics of each  marine 

p roduct and p rov ide detail ed criteria for sanitation management.  

Indiv idual  countries h av e imp l emented sanitation management p ol icies 

for marine p roducts to increase comp etitiv eness of ex p orted marine 

p roducts and to p rov ide th eir ow n citiz ens w ith  h igh  q ual ity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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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oducts as th e gl ob al  marine p roducts market is getting l ib eral iz ed.  To 

th e contrary,  th e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of marine p roducts 

from th e K orean gov ernment distrib utes auth ority across mul tip l e 

b odies.  Al so,  it is not systematical  enough  to connect p roduction to 

consump tion,  w h ich  makes it v ul nerab l e to ch anges.  

Currentl y,  marine p roducts imp ort h as b een increasing due to a gradual  

increase of marine p roducts demand and a decrease of domestic sup p l y.  

Th erefore,  it is imp ortant to rev iew  and reform ex isting facil ities and 

systems for marine p roducts sanitation management,  to p rep are for 

times imp orted marine p roducts account for v ast amount of domestic 

sup p l y.  Now  is th e time th at issues concerning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of marine p roduct take p riority in marine administration.   

Al th ough  th e traceab il ity system for marine p roducts h as b een 

op erated,  onl y th e l imited numb er of consumers is util iz ing it due to 

th e l ack of efficient p romotion.  Th ere are ev en a l ot more customers 

w h o are not aw are of th e system th an th ose w h o are.  Th e financial  aid 

from th e gov ernment is not enough  to set up  dev ices across th e 

country and to p romote th e system in media.  In addition,  th e efficiency 

of th e system seems to b e l ow  giv en th at th e gov ernment onl y tried to 

increase th e numb er of registered firms in th e system,  rath er th an 

focusing on ‘ food safety’ ,  th e original  p urp ose.      

Indiv idual  efforts of th e gov ernment organiz ations,  b usiness and 

customers in imp rov ing th e current system h av e th eir ow n l imitation as 

food sanitation management issues are in a w ide range of fiel ds.  

Th erefore,  to efficientl y enh ance marine p roducts safety,  th e central  

gov ernment h as to p rov ide sanitation management sol utions w h ich  are 

systematical  and consistent in a l 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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